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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입법평가의 필요성
연령은 법령에서 국민의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지우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 국민연금법 상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만 18

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노인장기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6개월 이

상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처럼 법적 연령은 국민의 기본권, 권리의 의무와 

발생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그 연령기준을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1)

1) 14세 미만의 자를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9조가 헌법상 재판절
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제기(헌
재 2003. 9. 25. 2002헌마533)되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미숙한 소

년의 경우 사물의 변별능력과 행동통제능력이 없어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없고 교육에 의하여 개선가능성이 있으므로 형벌 이외의 수단에 의존하는 것이 타

당하고,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연령을 몇 세로 할 것인가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며, 
다른 국가들의 입법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나치게 높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구)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 ‘연령’ 부분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및 
별표 4 중 5급 공채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32세까지’로 정한 부분에 대한 헌법소
원(헌재 2008. 5. 29. 2007헌마1105)에서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에서 5급 
공채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32세까지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결정과 함께 입법자가 

2008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고 선고*한 사례가 있다.
  * 헌재 2008. 5. 29. 2007헌마1105 참고.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 개정 전후를 비교하면 다

음과 같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6조(응시 자격) 각종 시험에 있어서 담
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학
력 경력 연령 기타 필요한 자격요건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
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응시 자격) 각종 시험에 있어서 담
당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
격요건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
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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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 연령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

위와 같은 연령 관련 논란 중에서도 개별법마다 청소년 연령기준이 

달라 발생한 법적인 논란은 오래 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청소년 연령기준과 관련하여 1999년도에 이

미 상당한 토론이 이루어졌고,2) 청소년 연령기준의 상충을 해결하기 

위한 본격적인 법률 개정 추진은 국민의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민의 정부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을 한 자는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할 수 있

도록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에서 ‘연나이 19세 미

만’으로 조정하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통과3)시켰고, (구)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등 영상 관련 법률도 청소

년 연령을 청소년보호법 과 통일(연나이 19세 미만)하고 ‘18세 이용

가 등급’을 ‘19세 이용가 등급’으로 변경하는 법률 개정안을 2000년 

11월 23일 국회에 제출하였다.4) 

2) 황승흠, 청소년보호연령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청소년보호 연령기준에 대한 정
책토론회, 청소년보호위원회, 2003, 3p. 청소년 보호 연령을 일치시키는 문제는 1999년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다뤄졌으나, 식품위생법 ,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 등

을 청소년보호법 에 맞춰 청소년 연령을 바꿨을 뿐 나머지 법률은 손대지 못했다. 
이에 관해서는 2003. 1. 27. 경향신문 <연합>, 청소년 보호기준 연령 통일 공청회 
관련 기사 참고

3) 법률 제6479호 청소년보호법중개정법률(2001. 5. 24. 공포, 2001. 8. 25. 시행)의 개
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하였거나 취업한 자 
등은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되고 있으므로 이들이 자유롭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연령을 만 19세 미만으로 하되, 만 19세 미만이라도 
당해 연도 중에 만 19세가 되는 자(연나이 19세 미만)는 청소년에서 제외한다고 되
어 있다.

4) 정부법률안에 대한 국회의 검토보고서 및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안의 개정 취
지는 청소년보호법 상의 청소년 연령기준(만 19세 미만)과 현행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상의 연령기준이 상이함에 따른 법 충돌 및 법 적용 혼란

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연령을 청소년보호법 에 연계시켜 일원화하려는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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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영상 관련 법률의 청소년 연령 조정에 대하여 국회에서 논

란 끝에 청소년 연령체계의 통일 및 청소년 보호 필요성 보다는 18세 

대학생 근로자 등의 문화향유 기회 보장 및 문화산업계 위축 우려 

등을 고려하여 현행 연령을 유지하되, 고등학생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부안이 수정되어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5)

결국 정부제출 법률안은 청소년보호법 만 ‘연나이 19세 미만’으로 

개정되고, 영상 관련 법률은 ‘만 18세 미만’이라는 큰 틀이 유지됨에 

따라 청소년 연령기준이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

라 청소년보호법 과 영상 관련 법률의 청소년 연령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청소년 본인, 청소년 관련 업자 및 청소년 업무 담당 공무

원들에게 오히려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6)

예컨대 ‘만 18세 이상 연나이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들의 문화수용자적 감성과 성숙도를 감안하여 영상 관련 법률에서는 

허용된 행위가 청소년보호법 에 따른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 하에 제

한을 받게 되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다.7) 그리고 청소년 관련 업자들

이 법령상 연령기준의 차이를 잘 몰라 위반행위를 한 경우라도 청소

년 유해환경 규제에 관한 형사처벌에 관해서는 청소년보호법 을 우

선 적용8)하도록 하고 있는바, 비디오물감상실 출입 등 영상 관련 법

5)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 160381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개정법

률안 의 검토보고서 및 심사보고서 참고. 다만, 그에 대한 상세한 입법 연혁은 아
래의 입법평가의 기초/청소년 연령기준의 입법 연혁을 참고하기 바란다.

6) 2006. 3. 2.자 ngotimes.net, “한국 청소년 나이는 몇 살인거야?” 기사의 일부분을 
발췌한 다음의 글에 잘 드러난다.

  “청소년의 탈선방지 부분이 있긴 하지만 상당히 애매모호한 상황”이라며 “법으로 
제재한다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느낀다”, “법이 선량한 시민들을 범죄자로 만든
다”, “장소에 따라 합법이 될 수도 있고 불법이 될 수도 있다”

7) 예를 들면 ‘만 18세 이상 연나이 19세 미만인 청소년’의 경우, 영상 관련 법률에
서 허용되는 비디오물감상실이나 노래연습실의 출입이 제한되고, 비디오물, 게임물, 
음반, 영화 연극 음악 무용, 기타 오락적 관람물 등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되면, 관련 업자는 영상 관련 매체물의 판매를 할 수 없는 등의 규제가 발생한다. 

8) 청소년보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르면,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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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에서 허용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청소년보호법 에 따른 법률상 

의무 위반으로 벌칙 등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 연령기준이 달라 법령 간에 모순과 충돌이 발생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청소년 관련 법령의 연령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9) 특히 법제처는 청

소년보호법 과 영상 관련 법률의 청소년 연령기준 상충 문제를 국민 

불편 법령 개폐과제로 선정하고 청소년 연령기준 상충 문제를 개선하

기 위한 방안으로 청소년보호법 에 따른 청소년 연령기준으로 통

일하는 방안, 영상 관련 법률에 한해 청소년보호법 의 청소년 연

령기준 배제하는 방안 등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2. 청소년 연령기준의 법적 기능

앞에서 언급한 청소년 연령기준에 대한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검

토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소년에 대한 법적 기준이 되는 청

소년 연령의 법적 기능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 연령기준에 관한 논의 핵심은 과연 법률에서 만 18세, 만 19

세 등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청소년을 정의해야 할 법적 요청이 있는

가 하는 것이다.10) 헌법재판소는 청소년 연령기준과 관련한 몇 가지 

환경의 규제에 관한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다만, 법률 무지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
으나, 이는 전적으로 청소년 관련 업자들이 관련 법령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
라 책임 여부가 가려져 모든 위험을 업자들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를 일으킨다는 점

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9) 2004. 3. 9.자 법률신문, “청소년 기준 18살인가 19살인가” 기사에 따르면, 서울고
법 재판부는 만 18세인 청소년을 비디오방에 출입하게 한 업주에 대한 사건에서 청
소년보호법 과 (구)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의 청소년 연령의 외

관상 모순이 지속된다면 이와 같은 유형의 사건(법 적용상의 혼란으로 인한 위반
행위 발생)이 당연히 늘 수밖에 없으므로 청소년 연령을 통일하기 위한 법률 개정
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한다.

10) 황승흠, 앞의 정책토론회 글, 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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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서 기본적으로 청소년 연령 기준은 몇 세로 하여야 한다는 헌

법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판단한 문제라고 

보고 있다.11) 주점경영자에게 만 19세 미만의 자에게 술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구) 청소년보호법 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주점경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부분적으로 제한을 하고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교

육제도에 따라 상당수가 고등학교 또는 대학의 저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거나 생업이나 군복무에 갓 종사하기 시작한 사람들이어서 

이들이 무절제한 음주를 할 경우 그 학업성취 및 직업 등에의 적응 그

리고 심신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에 중대한 지장을 받을 위험이 매우 

크고, 그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국가와 사회가 모두 큰 피해를 입게 

되므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12)

그리고 청소년 연령기준은 청소년 보호 등 청소년 관련 법제에서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고 할 수 있다.13) 첫째는 매체규제와 관련된 청소년 연령이다. 이 연

령기준은 청소년의 정신적 성숙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와 관련

11) 황승흠, 앞의 정책토론회 글, 5p. 헌재 2001. 6. 28. 2000헌마111 선고에서 “보통
선거제도는 일정한 연령에 이르지 못한 국민에 대하여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을 당

연한 전제로 삼고 있고, 헌법 제24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선거권 연령 구분을 입법자에게 위임하고 있으므로, 
보통선거에서 선거권 연령을 몇 세로 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입법자가 그 나라의 

역사, 전통과 문화, 국민의 의식수준, 교육적 요소, 미성년자의 신체적 정신적 자

율성, 정치적 사회적 영향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결정하는 것으로서, 이
는 입법자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선택의 문제이고,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이 현저
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재량에 속하는 것인바,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제1항이 선거권 연령을 2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입법자가 미성년자의 정신적 신체적 자율성의 불충분 외에도 교육적인 측면에서 

예견되는 부작용과 일상생활 여건상 독자적으로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

에 대한 의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규정한 것이어서 이를 입법부에게 주

어진 합리적인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법 조항은 18 19세 미성
년자들에게 보장된 헌법상 평등권이나 보통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 아

니다”라고 하였다. 
12) 헌재 2001. 1. 18. 99헌마555 참고.
13) 황승흠, 앞의 정책토론회 글, 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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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청소년 보호, 표현의 자유의 문제, 청소년의 문화향수권 등이 주

된 논점이 되고 있다. 둘째는 술 담배 등 유해약물과 이와 관련된 

업주 업소와 관련된 청소년 연령이다. 이 연령기준은 청소년의 신체

적 성숙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와 관련하여 청소년에게 신체적 

위해를 줄 수 있는 요소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해 보다 엄격한 기준

을 적용하는 것이 추세이다. 셋째는 성보호, 폭력 등 청소년에 대한 

착취와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재와 관련된 청소년 연령이다. 이 연

령기준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이 청소년 연령의 세 가지 기능 중에서 연령기준의 불일치로 인해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연령기준의 통일과 개선방안이 제기되는 

분야는 서두에서 문제를 제기하였던 청소년보호법 과 영상 관련 법률 

간의 매체규제와 관련된 연령기준에 관한 사항이다.14) 

3. 입법평가15)의 필요성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과 영상 관련 법률이 각각 

시행되고 난 이후에 오랫동안 그 연령기준이 달라 법해석과 적용에 

있어 혼선과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바, 해당 법률의 관련 

규정이 실효성 또는 효과성이 있는지16) 등에 대해 사후적 입법평가17)

14) 유사한 취지로 황승흠, 앞의 정책토론회 자료. 5 6p. 청소년 연령기준의 법적 기
능이 다양하기 때문에 청소년 관련 법제에서 그 연령기준을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

한 논의에서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15) 입법평가(legislative evaluation 또는 Gesetzesfolgenabschätzung)에 관한 여러 관련 
자료의 정의를 종합하면, 법령안이나 법령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를 중심으로 입법
과정이나 법령정비와 관련하여 법령안이나 법령이 미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영

향을 객관적인 분석방법을 통하여 분석 평가함으로써 좋은 법을 만들고 현실과 

맞지 않는 실효성이 적은 법령을 정비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류철호, 선진 입법평가제의 도입 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8. 10p. 참고.

16) 입법평가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박영도, 입법평가의 이론과 실제, 한국법제연구
원, 2007, 및 김대희 강현철 류철호, 입법평가기준과 평가지침에 관한 연구, 한국
법제연구원, 2008.을 참고.

17) “사후적 입법평가”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을 대상으로 하여 그 법률의 목적



3. 입법평가의 필요성

11

를 실시하여 해당 법률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

성이 높다. 이러한 사후적 입법평가를 통해 일반적으로 현행 법규

정이 의도하는 목표에 도달하였는가, 어떤 부작용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부작용은 중요한 것인가, 부담의 가중과 경감이 어느 정도

까지 발생하였는가, 법규정이 실용적이고 준수가능한 것으로 입증

되었는가, 개정의 필요성 또는 폐지의 필요성이 존재하는가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그 분석을 통해 해당 법률 규정의 효과와 비용

을 확인하는 등으로 해당 법률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지를 확인하고 

해당 법률 규정을 개정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개정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법률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이유와 논거를 제

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보호법 과 영상 관련 법률의 청소년 연령기준의 현행 규정

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의 결과, 청소년보호법 과 영상 관련 법률

의 청소년 연령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 사전적 입법평가18)를 

실시하여 해당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대안을 개발하고 다양한 평

가기준에 따라 각 입법대안에 대한 검토와 비교평가를 통해 최종 입

법대안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19) 특히 청소년보호법

과 영상 관련 법률의 청소년 연령기준 통일에 관한 규정은 오랫동안 

이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거나 법령이 시행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법령이 가져오거나 가져오고 있는 효과에 관하여 실제의 정보 자료 등을 활용하

여 실증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사후적 입법평가를 통해 해당 법률의 
규정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해당 규정의 효과와 비용(부작용 
포함)을 파악하여 해당 법률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법률
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확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김수용, 입법평가 지침, 한국
법제연구원, 2008, 22p. 및 박영도, 앞의 논문, 130p. 참고.

18) “사전적 입법평가”란 법률초안을 작성하기 이전단계에서 최적의 규율대안을 평
가하거나, 입법대안의 개발과 그 실시 여부를 검토하거나 복수대안 중에서 비교평
가를 통해 최적의 규율대안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19) 입법평가는 입법자가 입법을 하거나 의사결정을 하는데 보조적인 참고자료이지 
입법자의 입법을 대체하거나 정치적 판단을 대체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해서는 김수용, 앞의 글, 9p.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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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되어 온 사안이고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자 집단 등에 따라 

여러 입법대안이 제기될 수 있는 특징이 있는바, 사전적 입법평가를 

적용하기에 적합한 사항에 해당한다.20) 이처럼 사후평가와 사전평가

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그 평가 결과를 비교하여 상호 검증할 수 있

는 장점도 있을 것이다.

다만, 사전적 입법평가를 마치면 병행적 입법평가21)를 통해 법령안

이 법령으로 확정되는 과정을 거치나, 이 연구에서는 병행적 입법평

가는 따로 실시하지 않음을 밝혀 둔다. 이 연구는 현행 청소년 연령 

관련 규정의 문제점, 부작용 등을 분석하여 해당 규정의 개정 필요성

을 제기하고 합리적인 입법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20) 사전적 입법평가는 법적 규율의 필요성을 조사할 때, 입법대안의 개발 및 

개발된 입법대안의 예상 결과를 검토한 후 비교평가할 때, 입법대안의 합목적성

을 확정할 때, 최적의 입법대안을 탐색할 때 등에 적용한다. 특히 입법의 방법
에 관한 확신이 부족한 경우, 입법대안의 결과를 예측하고 평가하여 미리 예상되는 
문제점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우는데 유용하다. 이
에 관해서는 박영도, 앞의 논문, 129p. 134p 참고.

21) “병행적 입법평가”란 사전적 입법평가로부터 선택된 입법대안이 입법절차를 거
치면서 수범자들이 준수할 수 있는지, 집행이 가능한지 등 입법대안의 흠결과 결함
을 검토하고, 법형식에 부합하는지, 다른 법령간 충돌이 없는지 등을 법령안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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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청소년 연령기준의 개요
청소년보호법 과 영상 관련 법률의 청소년 연령기준에 관하여 법

해석 및 집행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청소년 연령기준을 일원화할 

필요성과 개선방안이 제시되고 있어 그에 대해 입법평가를 실시할 필

요성이 있다. 그러한 입법평가를 위해서는 청소년과 청소년 연령에 

관한 기초적인 자료 및 통계 등을 수집하고 확인 검토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아래에서는 청소년 연령의 일반적 사용례, 청소년 

연령에 관한 법령 연혁과 현행 법령의 내용, 청소년 관련 통계 및 청

소년 연령의 통일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청소년 연령의 일반적 사용례

가. 국내 법령상 사용례

현행 헌법도 ‘연소자’와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어, 

개별법에서는 입법취지와 내용에 따라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22) 또한 개별법에서는 청소년( 청소년보호법 , 청

소년기본법 , 청소년복지지원법 , 청소년활동진흥법 , 영화 및 비디

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연소자( 근로기준법 , 공연법 등), 미

성년자( 민법 ), 소년( 소년법 ), 아동( 아동복지법 등) 등으로 다양하

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한 다양한 용어 사용과 함께 법령마다 미성년자, 청소년, 연소자, 

아동 등의 연령기준도 다음과 같이 매우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다.23) 

22) 윤계형, 청소년의 인권과 관련법제 분석, 충북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학위논문, 
2004. 4p. 헌법 제32조제5항에 따르면 근로에 있어서는 “연소자”로, 헌법 제34조제4
항에 따르면 복지정책에 있어서는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23) 청소년 관련 용어와 그 연령기준을 다양하게 규정하다 보니 그 대상범위의 일정 
부분에 중복이 발생할 수 있다. 외국에서도 그 나라의 역사와 사정에 따라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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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명 주  요  내  용 소 관 부 처 연 령 기 준

민  법25) 법률행위의 독자성 부인
(혼인 가능 연령 규정) 법무부

만 20세 미만
(남 만 18, 
여 만 16)

형  법 범죄행위의 미처벌(형사미성년자) 법무부 만 14세 미만

소년법 소년보호, 조사와 심리, 보호처분 법무부 만 19세 미만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유해약물(주
류 담배 등) 유통 판매금지, 청
소년유해업소 출입 및 고용금지

보건복지가족부 연 19세 미만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 및 신고 보건복지가족부 연 19세 미만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육성 및 복지, 청소년시
설, 청소년지도사, 청소년단체 보건복지가족부

9세 이상 24세 
이하 (개별법 
별도 규정 가능)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수련 교
류 문화활동

보건복지가족부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 인권보장 및 복지향상, 특
별지원청소년의 지원, 교육적 선도 보건복지가족부

9세 이상 
24세 이하

그 밖에 청소년의 연령범위를 명확히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이라는 명칭만 사용하는 법률도 있다.24)

관련 연령이 매우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기준에 대한 
아래 표의 외국사례를 참고하기 바란다. 이에 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 아동 청

소년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2008. 11. 12.), 13p.

국가명 아동 및 청소년의 연령
U  N 아동: 18세 미만(아동권리협약), 청소년: 15세 24세

독  일
아동: 14세 미만, 청소년: 14세 18세, 젊은 성년자: 18세 27세(아동

청소년지원법)
스웨덴 아동: 18세 미만, 청소년: 13세 25세
호  주 아동: 14세 미만, 청소년: 12세 24세 (보건복지청)

일  본
아동: 18세 미만(아동복지법) 청소년: 기본법상에는 연령 정의 없으나, 

육성대책에 30세 미만으로 규정

24) 윤계형, 앞의 논문, 4p. 참고. 그 예로는 방송법 제5조제5항, 옥외광고물 등 관
리법 제5조제2항제3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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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명 주  요  내  용 소 관 부 처 연 령 기 준

아동복지법
아동복지(시설), 아동보호 및 아
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보건복지가족부 만 18세 미만

식품위생법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출입금지
유흥주점의 고용금지 연령
식품접객업소26)에서의 주류제공 금지

보건복지가족부 연 19세 미만

담배사업법 청소년대상 담배판매 금지 기획재정부
연 19세 미만
(청소년기본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사행행위영업소의 출입금지 행정안전부
연 19세 미만
(청소년기본법)

도로교통법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등 경찰청 만 13세 미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및 비디오 
이용 금지

문화체육관광부
만 18세 미만
(고등학생 포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제공 금
지 및 일반게임제공업 게임장에 
청소년 출입금지

문화체육관광부
만 18세 미만
(고등학생 포함)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노래연습장에 출입시간 외 청소
년 출입금지

문화체육관광부
만 18세 미만
(고등학생 포함)

공연법 연소자유해공연물의 관람금지 문화체육관광부
만 18세 미만
(고등학생 포함)

근로기준법 연소자의 근로(친권자 등의 동의서) 노동부 만 18세 미만

공직선거법 선거권의 보유연령 중앙선관위 만 19세 미상

병역법 병역의무자(제1국민역 편입대상자) 국방부 만 18세 이상

방송법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방송통신위원회 만 19세 이상

정보통신망 이용촉
진 및 정보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유해
매체물의 표시 광고금지 및 불
법정보유통금지

방송통신위원회
연 19세 미만

( 청소년 
기본법 )

25) 법무부는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성년 연령을 변화된 사회상에 비추어 19
세로 인하하는 등의 민법 개정안 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관한 사항은 2009. 2. 20. 
법률저널 참고

26)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영업의 종류)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에는 휴게음식점
영업(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편의점, 휴게소, 슈퍼마켓), 일반음식점영업(식당 등), 단
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및 제과점영업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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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개별법마다 연령기준이 다른 것은 첫째, 사회적 의미에서의 

청소년과 법적 의미에서의 청소년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즉 사회

적 의미에서의 청소년이란 12세 13세부터 20대의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일정한 연령을 한계로 한 

획일적인 기준은 없다.27) 법적 의미에서의 청소년은 그 법령의 입법 

취지 및 목적을 기초로 한 입법자의 결단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화되는 

개념으로 일률적이지 않다.28) 다만, 사회적 의미에서의 청소년과는 달

리 법적 의미에서의 청소년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29) 만약 그 의미가 불명확

한 경우에는 그 법령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

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나 사회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충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30) 둘째, 청소년의 법적 지위가 다양

하고31) 여러 부처가 그 소관에 따라 청소년의 육성, 지원, 복지, 교육, 

27) 국어사전에 따르면, 청소년은 청년과 소년의 총칭으로서 특히 10대의 남녀를 가르키
는 말이고, 소년은 어린이의 단계는 지났으나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남자로서 일반적
으로 12세 13세에서 17세 18세의 남자를 가리키나 때로 일부 복합어에서 그 시기에 
있는 여자를 포함할 때도 있으며, 어린이는 나이 어린 사람 특히 4세 5세부터 초등학
생까지의 아동을 대접하거나 또는 격식을 갖추어 이르는 문어투의 말이고, 청년은 신
체적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남자로서 일반적으로 고등

학교에 다닐 무렵부터 20대의 시기에 있는 남자를 가리키며, 아동은 신체적 지적으로 

미숙한 단계에 있는 어린 사람으로서 일반적으로 초등학교에 다니는 시기에 있는 사

람을 가리키나 넓게는 그 이하의 시기에 있는 사람을 포함할 때도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관한 사항은 서울행법 2001. 12. 20. 선고 2001구33822 판결 참고.
28) 서울행법 2001. 12. 20. 선고 2001구33822 판결
29) 개별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개별법에서 청소년 연령범위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개별법에서 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되, 개별법 내에서도 획일적으로 대
상을 확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해당 규정에서 그 연령범위를 별도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0) 서울행법 2001. 12. 20. 선고 2001구33822 판결 참고. 그리고 2008년도 말에 보건
복지가족부가 아동청소년 정책의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아동

과 청소년의 개념 및 그 연령을 정의함에 있어서도 사회통념상의 연령 개념 보다 

해당 법률이 지향하는 목적 대상의 범주화 측면에서 연령을 규정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 아동 청소년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2008. 11. 12.), 12p.
31) 청소년은 가족생활에서의 지위(가족구성원 등), 학교에서의 지위(학생의 교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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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단속, 보호 등의 청소년 관련 업무를 분산 수행하고 있어, 그 

업무의 성격과 특성에 따라 청소년의 연령범위가 다양하기 때문이

다.32) 셋째, 청소년 연령기준에 관한 구분이 청소년에 대한 일정한 평

가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입법목적과 적당한 

경계설정에 의해 임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33)

나. 국제조약 및 외국 법령상 사용례

아래에서는 국제조약이나 외국 법령에서 청소년 아동의 연령기준 

및 영상물에 대한 청소년 이용 제한 연령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34)

우리나라는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UN 아동권리조약(Conven-

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1991년 11월 20일에 비준하여 국내법

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데,35) 이 조약에 따르면 아동(child)이란 원칙적

으로 18세 미만의 모든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36)

등), 보호대상으로서의 지위(근로시간제한,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등), 육성대상
으로서의 지위(수련활동지원 등), 자격제한대상으로서의 지위(선거권, 각종 자격의 
결격사유 등) 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한다. 이에 관해서는 윤계형, 앞의 논문, 
14 16p.

32) 유사한 취지로 윤계형, 앞의 논문, 6p. 이 논문에 따르면, 청소년 행정과 관련된 
부처는 18개 부처(청)이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각 부처(청)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
항은 같은 논문, 각주 10) 참고.

33) 한상희, 청소년 보호연령 기준, 청소년보호 연령기준에 대한 정책토론회, 청소년
보호위원회, 2003, 23p.

34) 청소년과 성인을 구분하는 기준 연령 자체는 각국의 사회 문화적 전통과 관습에 
따라 상이한 판단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관해서는 성신여자대학교, 사이버 시대에 
맞는 청소년보호법 제도 개선 연구, 2005. 10, 150p.

35) 윤선하, 청소년법제상의 유해환경 규제의 법리에 대한 고찰, 홍익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학위논문, 2000, 23p.

36) UN 아동권리조약은 아동은 보호와 함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하고 권리의 주체로
서 인정하며, 그러한 권리 실현에 국가가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박병식, 청소년보호와 보호연령 논의를 위한 담론, 청소년보호 연령
기준에 대한 정책토론회, 청소년보호위원회, 2003, 38 3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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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법률에서 ‘청소년’이라는 명칭을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으

며, 미성년자, 소년, 아동, 연소자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용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37) 미성년자는 민법 을 비롯하여 미

성년자 음주금지법 , 미성년자 끽연금지법 등에서 ‘20세 미만의 자’

로 규정하고 있고, 소년법 상 소년은 ‘20세 미만’이나 아동복지법

상 소년은 초등학교 입학부터 18세까지를 지칭하며, 아동은 아동매

춘 아동포르노 관련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아동복지법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데, 일부 법률을 제외하고는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고, 연소자는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과 노동기준법 에서 사용하는데, ‘18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다.

프랑스는 아동(a minor)을 18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독일38)은 민

법 에서는 아동(Kind)을 18세 미만, 청소년 유해문서의 유통에 관한 

법률(GjS) 에서는 청소년(Jugendlicher)을 14세 이상 18세 미만 등 법률

의 입법취지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태국은 청소년 육성 

37) 박병식, 앞의 정책토론회 글, 31p. 일본의 청소년 관련 명칭 및 연령을 표로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이에 관해서는 윤계형, 앞의 논문, 7p. 및 박병식, 같은 글, 32
33p. 참고.

법 률 명 호    칭 연  령  구  분
민    법 미성년자 20세 미만
소 년 법 소    년 20세 미만
형   법 형사미성년자 만 14세

미성년자 음주금지법 미성년자 만 20년에 달하지 않는 자
 미성년자 끽연금지법 미성년자 만 20년에 달하지 않는 자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

연 소 자 18세 미만

아동매춘 아동포르노 관련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동 18세 미만

아동복지법 아    동 18세 미만
노동기준법 연 소 자 18세 미만

청소년건전육성조례 청 소 년 18세 미만

38) 윤계형, 앞의 논문, 9p에서 독일의 아동연령별 권리에 따르면, 12세부터는 공공영
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16세부터 부모의 동의 없이 밤 12
시까지 공공댄스장이나 술집에 출입할 수 있고 독한 술을 제외한 알콜음료가 청소

년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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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조정법 에서 청소년을 25세까지로 규정하고 있다.39)

한편 일본, 유럽 및 미국은 영상물(게임 포함)에 대해서 청소년의 

이용을 제한하고 성인만 이용할 수 있는 연령 등급을 ‘18세 이용가’로 

표시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영상물(문화콘텐츠)과 장소(업소)에 

대한 청소년 이용규제에 대해서 동일한 연령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이한 연령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술, 담배, 마약, 포르노 등은 규제 

연령을 상향 조정하되, 영상물에 대해서는 규제 연령을 낮추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한다.40)

다만,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은 취학시기가 만 6세가 지난 이

후 9월인데 비해 일본은 4월, 한국은 3월인 관계로 청소년 범위를 만 

18세 미만으로 하더라도 외국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3학년생의 대부분

(약 2/3)이 보호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3학년생의 

일부만이 보호대상이 되는 차이가 있으므로 그 취학시기도 고려되어

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41)

2. 청소년 연령기준의 입법 연혁42)

청소년보호법 과 영상 관련 법률에서 규정된 청소년 연령기준의 

제정 개정 연혁을 살펴보되, 그 입법연혁을 이해하기 쉽도록 제정

39) 윤계형, 앞의 논문, 8 10p. 
40) 법제처에서 2008년도에 법령개폐과제로서 청소년보호법 과 영상 관련 법률의 

연령 기준 상충 개선을 위한 관계 부처 의견 조회 시,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자
료를 참고한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전체, 12세, 15세, 18세 이용가로, 유
럽은 3세, 7세, 12세, 16세, 18세 이용가로, 미국은 3세, 6세, 13세, 17세, 18세 이용
가로 구분하고 있다고 한다.

41) 박병식, 청소년보호 연령기준에 대한 정책토론회, 청소년보호위원회(2003. 1. 27.), 
41 42p. 

42) 이 글은 청소년보호법 과 영상 관련 법률상 청소년 연령기준에 관한 입법평가

가 주된 목적이므로, 이하 입법 연혁과 현행 법령의 내용은 청소년보호법 과 영상 

관련 법률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이 입법연혁에 관한 사항은 황승흠, 앞의 정책
토론회 자료, 9 12p.와 국회 홈페이지/의안정보시스템 및 법제처 홈페이지/국가법
령정보센터를 주로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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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시간 순서대로 서술하고자 한다.

가. 1999년 청소년보호법 의 개정

(구) 미성년자보호법 을 폐지 흡수하여 1999년에 개정된 청소년

보호법 (법률 제5817호, 1999. 2. 5. 공포, 1999. 7. 1. 시행)은 청소년 

보호에 관한 기본법 지위를 확립하는 한편, 청소년 연령기준을 만 18

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조정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구) 미

성년자보호법 이 미성년자를 만 20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둘째, 만 18세 미만으로 하면 3월에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학제 상 고등학교 3학년 일부가 청소년에 포함되지 않

는 점에 있다고 한다.43) 이러한 연령기준의 조정은 만 18세로 되어 

있던 기존 영상 관련 법률의 연령기준과 일원화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44)

나. 1999년 영화진흥법 의 개정

(구) 영화진흥법 (법률 제6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18세 

관람가 영화’를 만 18세 미만은 관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으나, 정

부는 1999년 11월 22일 그 연령을 만 19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개정안

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심의과정에서 19세 미만으로의 조정은 

자칫 영화산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청소년보호연령과 영화등급

판별연령은 구분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다시 만 18세로 수정의결되었다. 그런데 법제사법

위원회는, 당시 청소년보호법 , (구) 공중위생관리법 등에서는 청소

년의 연령을 만 19세 미만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당시 청소년보호

43) 황승흠, 앞의 정책토론회 자료, 9p.
44) 황승흠, 앞의 정책토론회 자료, 1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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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는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

하여 적용된다고 하고 있어 청소년보호법 과 달리 정하는 개정안은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될 수 있으므로 법률간 일관성을 위하여 만 19

세 미만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하였다. 하지만 본회의

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결과 수정된 ‘19세 관람가’ 등

급을 ‘18세 관람가’ 등급으로 변경하는 수정안이 다시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결국 국회를 통과(법률 제6186호, 2000. 1. 

21. 공포, 4. 22. 시행)되었다. 이 개정법률에서 18세 관람가 영화에 고

등학교 재학생을 입장시켜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기본법인 청

소년보호법 에서 영화라는 중요한 매체가 일탈하게 되고, 청소년 연

령기준을 만 19세로 조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려

울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닌다.45)

다. 2001년 청소년보호법 의 개정

정부는 청소년보호법 과 영상 관련 법률의 청소년 연령기준의 차

이에 따른 문제점을 줄이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하였거

나 취업한 자 등은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되므로 이들이 자유롭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나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

입46)하여 ‘만 19세 미만’에서 ‘연나이 19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청소

년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통과(법률 제6479호, 2001. 5. 24. 

공포, 8. 25. 시행)하였다.47) 이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과 영상 관련 법

45) 황승흠, 앞의 정책토론회 자료, 11p.
46)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법령에서 만 나이를 사용(예를 들어 18세라고 하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함)하고 있었는바, 연나이 개념이 생소한 개념인 측면이 있었으나, 
현재에는 다수의 법률에서 청소년보호법 을 준용하거나 연나이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연나이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볼 것만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47) 연나이 19세로 조정한 이유는 사회적으로 이미 19세 도달 연도 1월 1일이 지나
면 19세로 인식되는 관행에 미루어 아직 생년월일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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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간에 청소년 연령기준은 약 6개월 정도의 차이만 있게 되었다. 

라. 2001년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의 개정

정부는 청소년보호법 의 청소년 연령기준을 ‘연나이 19세 미만’으

로 조정하면서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의 연령기준48)

도 동일하게 개정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1999년 영화

진흥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만 18세 미만

(고등학생 포함)으로 수정의결되었다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부안으

로 다시 수정의결되었으나, 본회의에서 다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수정

안대로 통과(법률 제6473호, 2001. 5. 24. 공포, 9. 25. 시행)되었다. 이

에 따라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은 현실적으로 청소년보호법 에 

따른 청소년 유해매체물 규제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49)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 과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에서 청소년의 연령을 달리 규정하는 것은 청

소년 보호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점, 현행 영화진흥법

의 규율대상이 되는 영화 등은 영화관이라는 제한된 지역에서 상영되

므로 청소년의 출입이 자유롭지 아니하고 그 신분의 확인도 용이한 

반면, 음반이나 비디오물 게임물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이라고 하

더라도 사실상 유통 및 이용에 있어서 통제가 어려우므로 청소년 보

사회적 행동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연령문제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존중하고 법과 현실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관한 사항은 
윤선하, 청소년법제상의 유해환경 규제의 법리에 대한 고찰, 홍익대학교 대학원, 법
학석사학위논문, 2000. 12p.

48) 종전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에서는 “연소자”를 만 18세 미만
인 자로 규정하고, 연소자는 일정한 출입시간 외에 게임제공업소 또는 노래연습장
을 출입할 수 없으며, 18세 이용가 비디오물 및 게임물을 연소자에게 유통 제공하

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49) 황승흠, 앞의 정책토론회 글, 1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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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를 위하여 그 연령을 통일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는 점 등을 들어 

정부안과 같이 연나이 19세로 통일하자는 입장이었으나, 국회는 결국 

만 18세 대학생 및 근로자 등에 대한 문화향유권 보장의 필요성 및 

문화산업계 위축 우려 등을 고려하여 만 18세로 현행 유지하되, 교육

정책상 고등학생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였다.

마. 2002년 영화진흥법 의 개정

2002년 영화진흥법 (법률 제6632호, 2002. 1. 26. 공포, 5. 1. 시행)에

서는 영화의 상영 및 광고 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제

한상영가”를 추가하고, 제한상영가 영화는 청소년보호법 에 따른 청

소년 및 고등학생이 관람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제한상영가로 등

급분류된 영화는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 고시할 수 있게 되어 청

소년보호법 과 영화진흥법 사이의 연령기준의 충돌을 줄여보려는 것

이었다.50) 그러나 제한상영가 등급이 성인영화만을 상영하는 제한상영

관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고 제한상영관이 현실적으로 거의 없는 상태

이라 청소년보호법 에 따른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규제하기 위한 것

과는 거리가 있다.51)

그 이후 영상 관련 법률의 제명과 내용의 변경이 있었으나, 청소년 

연령기준은 불일치된 상태로 현재까지 규율되고 있다.

3. 청소년 연령기준의 현행 법령 내용

이 연구에서 입법평가를 실시하려는 대상은 청소년보호법 과 영상 

관련 법률의 청소년 연령기준이므로, 해당 법률의 취지와 연령범위의 

차이, 해당 법률 간의 관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50) 황승흠, 앞의 정책토론회 글, 12p. 
51) 황승흠, 앞의 정책토론회 글, 1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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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률의 취지와 연령범위의 차이

청소년보호법 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 약물,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고용금지업소 등에 대한 규제를 통해 청소년을 유해행위나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그 보호대상

인 “청소년”을 연나이 19세 미만인 자52)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

다. 다시 말하면, 연나이 19세인 자53)는 청소년보호법 의 청소년이 아

니나, 만 18세이고 연나이 18세인 자54)는 청소년이다. 다만, 청소년보

호법 에 따른 청소년에는 연나이 19세 미만의 모든 사람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기본법 상의 청소년의 정의 규정과 입법 취지, 아

동복지법 상 아동의 정의 규정과 입법 취지, 청소년기본법 과 청소

년보호법 의 관계 및 사회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소년

기본법 이 정하는 연령의 하한인 9세 이상으로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는 견해가 있다.55)

52)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
되,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
다. 따라서 연나이(현재 연도 - 출생연도, 예컨대 2009년 현재 1990년생은 생일과 
상관없이 모두 연나이 19세가 됨)가 19세인 자는 청소년에 포함되지 않는다.

53) 한국 나이 8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한국 나이 20세
인 자가 연나이 19세에 해당한다.

54) 한국 나이 7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중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8세인 자와 한국 나이 19세인 자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가 해당된다.

55) 서울행법 2001. 12. 20. 선고 2001구33822 판결 참고, 이 판결에서는 만 6세인 000
에게 소주 1병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에 대해 만 6세인 아동은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이라고 할 수 없어 이 아동
에게 술을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심부름을 온 만 6세의 아동 자신이 술을 마실 
위험성이나 개연성이 전혀 없음이 명백하므로 청소년보호법 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다만, 이 판결에서는 청소년기본법 에서 청소년을 ‘만 9세 이상 
만 24세 미만’으로 규정한 것에 초점을 두었으나, 영유아보육법 및 모자보건법

에서 “영유아”를 만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으로 보고 있어, 만 9세 이상을 청소년
이라고 본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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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영상 관련 법률56)은 영상 관련 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통해 

건전한 영상 관련 문화 확립과 문화생활 향상을 근본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나, 영상 관련 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

년”을 만 18세 미만인 자(고등학생 포함)57)로 규정하고 영상매체물의 

청소년 관련 등급판정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만 18세 이상인 자는 청소년이 아니므로 영상 관련 매체물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청소년보호법 에 따른 청소년의 범위가 영상 관련 법률의 

청소년 범위보다 넓다. 그러므로 󰡔만 18세 이상 연나이 19세 미만인 

자󰡕는 청소년보호법 에 따른 청소년 관련 규제를 받으나, 영상 관련 

법률에 따른 청소년 관련 규제(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18세 이용가 등

급, 게임제공업소, 노래연습장 등의 출입)의 규제대상이 아니다.58) 결

론적으로 청소년보호법 과 영상 관련 법률의 청소년 규제 범위는 평

균적으로 보아 6개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2009년

도를 기준으로 하여 청소년 연령적용 범위의 차이를 정리해 보면 다

음과 같다. 

56) “영상 관련 법률”이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공연법 을 말한다.

57) 영상 관련 법률에 따르면, “청소년”이란 18세 미만인 자( 초 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58)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식품위생법 , 담배사업법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등의 법률 등은 청소년 연령 기준을 청소년보호법 과 같이 “연
나이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률에서 청소년 관련 규제 범위는 
영상 관련 법률의 청소년보다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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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8세>

<연 
19세>

2010년2009년

(평균 6개월)

생일 생일

만18세만17세 만19세만18세

청소년보호: <청소년보호법 적용범위>

2008년

문화접근권/문화산업: 
<영상 관련 법률 적용범위>

    (적용범위상 차이) 만 18세 이상 연나이 19세 미만인 자

나. 청소년보호법 과 영상 관련 법률의 관계

청소년보호법 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의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

고 있고 영상 관련 법률은 해당 매체물을 따로 관장59)하고 있는데, 

해당 매체물별로 영상 관련 법률이 있는 상태에서 청소년보호법 이 

나중에 입법화되었기 때문이다.60) 이에 해당 매체물을 규율하는 영상 

관련 법률의 내용이 변경되면 언제든지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도와의 

통일성이 무너질 수 있는 법체계를 가지게 된 것이다.61)

59) 청소년보호법 에 따른 매체물의 범위에는 비디오물, 게임물, 음반, 영화 연극

음악 무용 기타 오락적 관람물, 신문 잡지와 기타 간행물, 간판 등 상업적 광고
선전물, 기타 매체물 및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정보와 방송

프로그램(보도방송프로그램은 제외)이 해당한다. 영상 관련 법률은 이러한 매체물 
중 비디오물, 게임물, 음반 및 영화 연극 음악 무용 기타 오락적 관람물을 관장

한다. 이를 위해 영상 관련 법률은 청소년의 유해한 매체물의 이용을 차단하기 위
한 보완적인 제도로 “매체물 등급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60) 황승흠, 앞의 정책토론회 글, 8p. 
61) 황승흠. 앞의 정책토론회 글, 9p. 청소년보호법 이 청소년보호를 위한 매체물 규
제의 기본법으로서 의미를 갖는데, 영상 관련 법률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매체물
은 등급제도가 적용됨으로써, 청소년보호법 이 기본법으로서의 권위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김성벽, 매체물 심의(등급)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 
국가청소년위원회, 월간소비자 2007년 9월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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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법체계 하에서 청소년보호법 과 영상 관련 법률을 상호 연

결시키는 것이 청소년 연령기준 및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유해매체

물 고시이다.62) 그런데 청소년 연령기준이 청소년보호법 과 영상 관

련 법률에서 각기 달라 만 18세 이상 연 19세 미만인 청소년의 관련 

업소 출입이나 매체물 이용 등에 있어서 법집행상 혼란이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영화,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 등의 영상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를 할 수 없는 상태이다.63) 따라서 영상매체물

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 과 영상 관련 법률간 상호 관계는 느슨하

고 불명확한 상태이다.

4. 통계 및 설문조사 등의 기초 자료

청소년보호법 과 영상 관련 법률의 연령기준에 관해 입법평가를 

실시하려면 그와 관련된 통계, 설문조사 등의 기초자료의 역할이 매

62)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3호(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정의) 및 제8조에 따르면, 청소
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보호법 에 따른 매체물 중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다른 심의기관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
관이 이를 고시한 매체물이 있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매체물의 윤리
성과 건전성을 심의하는 심의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기관이 청소년에

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로 크

게 구분할 수 있다. 영상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는 매체물은 개별 심의기관(영화, 
비디오물 및 음반의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이 사
전심의를 통해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모
바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콘텐츠의 청소년 유해성 심의(자율심의 또는 
사후심의 중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담당하고 있고, 소설, 만화, 사진집, 화보
집, 정기간행물, 전자출판물 및 외국간행물 등 출판간행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가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주요 영상 매체물은 거의 개별법의 적용을 받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되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함으로써 청소년보호법 규제

를 받게 되고, 청소년보호법 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개별법에 따른 심의기관

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개별 심의기관의 심의를 받지 않고 유통되는 매체물의 청소

년 유해성 심의를 주로 담당하게 된다.
63) 영상 관련 법률이 청소년의 문화향유권과 문화산업계의 위축 등을 고려하여 만 

18세 미만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법률 개정 취지를 무시하고 18세 이용가 
매체물에 대해 현실적으로 청소년보호법 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고시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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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중요하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청소년 인구, 청소년 관련 각종 통계

자료 및 청소년 연령기준의 통일 등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를 소개하

고자 한다.64) 

가. 청소년 관련 기초 통계 자료

1) 청소년의 인구 및 구성비

2008년 현재 0세 18세의 인구는 1,120만명으로 총인구의 22.9%를 

차지하고 있고, 그 인구구성비는 계속 낮아지고 있어 청소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 청소년 인구구성비 >

21.6

31.8 35.1 36.8
31.6

24.5 22.9 22.5 22.0

22.9

51.3 50.9
43.4

33.8
27.5 24.4 23.8 23.4

0.0

20.0

40.0

60.0

80.0

1965 1970 1980 1990 2000 2005 2006 2007 2008

(%) 9~24세

0~18세

2) 고등학생 재학비율 및 조기입학비율

2005년 기준 15세 19세인 청소년(중학생을 제외하면 2,664,715명) 중 

고등학교 재학(1,782,996명) 비율은 약 67%이다. 그리고 초등학교 전체 

입학자 중에서 조기입학자의 비율은 2005년 0.48%, 2006년 0.47%, 2007

년 0.38%, 2008년 0.33%이다.65)

64) 2008. 5. 5. 통계청 보도자료, “2008 청소년 통계” 및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KOSIS)
의 자료를 재정리한 것이다.

65)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확인한 통계치를 기준으로 비율을 계산한 것임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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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의 흡연 및 음주

남자 고등학생의 흡연율은 1997년 35.3%를 정점으로 낮아지는 추세

에 있으며, 2007년도는 16.2%이고, 여자 고등학생의 흡연율은 대체로 

2% 5% 수준이다.

2007년 기준 청소년 중 음주 경험자는 65.2%에 이르고, 그 절반 이

상은 중학교 2학년 이전에 처음으로 음주를 경험하였으며, 최초로 음

주를 경험한 평균나이는 13.2세이다.

4) 컴퓨터 이용

2007년 기준 15세 19세인 청소년의 주 평균 컴퓨터 이용시간은 13.8

시간(약 1일당 2시간)이고, 인터넷 이용장소(복수응답)는 가정이 98.4%, 

그 다음으로 ‘PC방/게임방’이 46.8%이다.

5) 문화와 여가 참여

2007년 기준 청소년의 여가활동은 15세 19세인 경우에는 게임/인터

넷 25.1%, TV시청 23.3%, 문화예술관람 3% 이고, 20세 24세인 경우

에는 TV시청 21.7%, 게임/인터넷 15.8%, 문화예술관람 7.7%이다.

2007년 기준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66)은 15세 19세

는 76.6%이고 그 세부항목 중 공연장(93.3%)과 영화관(91.1%)이 가장 

높으며, 20세 24세는 80.2%이고 그 세부항목 중 공연장(95.5%)과 영

화관(95.1%)이 가장 높다.

2003년 기준 연령별 문화예술 관련 지출 비율은 다음과 같다.67)

66) 관람률은 지난 1년간 공연장, 전시장 또는 체육시설에 가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다.

67) 국가통계포털에서 사례 수 2,000명 기준으로 문화예술 향유 경험이 있는 자를 기
준으로 통계를 재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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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영화
관람 
( )

해당 
사항
없음 
( )

책/
잡지 
구입/
대여 
( )

음반
구입 
( )

비디오/ 
DVD
구입/
대여
( )

연극
관람 
( )

콘서트
관람 
( )

전시회
관람 
( )

전통예
술관람 

( )

음악회
관람 
( )

예술
관련
교육비 

( )

계 
( )

전체 29.5 26.3 22.2 10.3 7.5 1.2 1.1 0.7 0.5 0.4 0.4 100

10대 47.1 1.9 25.7 17 5.3 0 1.9 0 0 0.5 0.5 100

20대 52.2 2.5 17.2 15.3 10.3 1.6 0.5 0 0 0.2 0.2 100

학생 51.3 1.4 21.7 16.2 6.3 0.9 1.4 0 0 0.6 0.3 100

2003년 기준 여가생활에 지출하는 월평균 여가비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연령별
10만원
이하
( )

11-15 
만원
( )

16-20 
만원 
( )

21-25 
만원 
( )

26-30 
만원 
( )

31-40 
만원 
( )

41-50 
만원 
( )

51만원
이상
( )

계( ) 평균
(만원)

전체 22.5 13.9 27.8 5.8 17.7 5.4 4.2 2.9 100 23.09

10대 22.8 13.1 28.6 3.9 21.8 2.9 3.9 2.9 100 23.53

20대 13.5 12.6 29.1 8.2 20.8 6.6 5.3 3.9 100 25.97

학생 17.1 12 30.5 5.1 21.4 5.1 5.1 3.7 100 25.46

6) 학생 범죄자 범행동기

2006년도 학생 범죄자의 범행동기는 우발적 27.3%, 호기심 13%, 부

주의 12.1%, 생활비 유흥비 마련 등 이욕 3.5% 순으로 나타났고, 형

법범의 경우는 우발적 38.7%, 호기심 17.5%, 이욕 5% 순으로 나타났

다. 보복, 가정불화, 유혹, 현실 불안 등 그 밖의 동기에 의한 범행은 

36.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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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소년의 유해매체 이용률68)

29.8

33.9
32.6

40.1

35.8

5.8

3.5

27.0

33.4 32.7

35.8

22.7

5.1
4.0

32.0

35.5

29.6

37.3
35.9

41.8

28.5

7.7

4.8

37.0

44.1

성인만화/잡지 성인비디오/영화 음란사이트 19세 방송 19세 유선방송 핸드폰성인몰 성인전화광고 온라인사행성게임 성인용 게임

06년 이용률 07년 이용률 08년 이용률

            (단위: %)

나. 청소년 연령기준에 관한 설문조사

청소년보호법 (연나이 19세 미만)과 영상 관련 법률(만 18세 미만, 

고등학생 포함)의 청소년 연령기준의 차이에 대해 청소년보호위원회

가 2003년 1월 26일부터 21일까지 대학생, 청소년단체, 일반시민단체, 

공무원, 경찰, 고등학교 교사, 유흥업소, 일반 학부모 등 총 869명을 

대상으로 현대리서치연구소와 공동으로 전화조사를 한 설문조사69) 결

과는 다음과 같다.

68) 보건복지가족부의 2008년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결과에 제시된 통계
자료이다.

69) 설문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에 관해서는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보호 연
령기준에 대한 정책토론회, 부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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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청소년 연령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62.9%, ‘모

응답자
이름

지
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성

별
1.남  
2.여

면접원
이름

에디팅 검증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대리서치연구소 면접원 000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청소년보
호 연령기준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우리 
국민의 몇 %’라는 식으로 분석될 뿐이며, 개인적인 의견은 절대 공개되지 않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잠시만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03년 1월
                        주관기관 : 청소년보호위원회

                      현대리서치연구소 : 564-6854~7

SQ1. 조사대상자 기준선정 ( 면접원이 기록)

1. 02년 대학입학생  1) 서울소재 2) 인천소재   
 3) 기타지역

2. 청소년 단체 단체명 직책
3. 일반시민단체 단체명 직책
4. 자치단체 공무원  1) 서울시청/경기도청 2) 시군구청
5. 경찰  1) 경찰서           2) 파출소
6. 고등학교 교사  생활지도교사를 조사대상으로 함.

7. 유흥업소  1) 술집     2) 커피숍/카페     3) 일반음식점/레스토랑
 4) 노래방/비디오방/PC방

8. 일반 학부모  1) 30대     2) 40대     3) 50대이상

현행 연령규정 현황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19세에 도
달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하는 자는 제외한다. 예를 들면, 2003
년도의 경우 1985. 1. 1일생부터 보호대상 청소년에 해당됨.
(연 나이 제도 : 태어난 해를 기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영화진흥법

청소년이라 함은 18세미만의 사람(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재학중인자 포함)을 말한다. 만18세미만을 원칙으로 하되 만18세
이더라도 고등학생일 경우는 청소년에 해당됨.
(만 나이제도 : 태어난 날을 기준)

문1. 호프집 소주방 단란주점 등의 업소에는 청소년보호법상 ‘연 나이19세미만’인 사람은   
출입 또는 고용할 수 없으나, 영화/비디오/게임물 등과 관련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노래
방 PC방 등의 업소는 청소년을 고등학생을 포함한 ‘만18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청소년보호법령이 두 가지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1) 알고 있다 ( 문1-1로) 2) 모른다 ( 문2로)
문1-1. 그러면, 연령이원화로 인하여 이용, 영업, 단속시 혼란을 겪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1) 혼란을 겪어본 경험이 있다
      2) 혼란을 겪어본 경험이 없다
문2. 귀하께서는 이와 같이 이원화된 청소년 보호연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각 법마다 목적이 다르므로 현행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
      2) 연 나이 19세미만으로 통일해야 한다
      3) 만 19세미만으로 개정예정인 민법상 미성년자 개념과 일치하도록 통일해야 한다
      4) 고교생을 포함한 만18세미만으로 통일해야 한다
      5) 만18세미만으로 통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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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다’는 30.8%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중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찰, 

공무원, 고등학교 교사, 청소년단체, 일반시민단체는 70% 90% 이상

이 연령기준의 차이를 인지하고 있는 반면, 법률의 직접적 적용대상

자인 대학교 1학년생과 유흥업소는 약 60% 내외로 상대적으로 인지

도가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 연령기준의 이원화로 유흥업소 이용, 영업 또는 단속 

시 혼란을 겪어 본 경험이 ‘있다’는 39.9%, ‘없다’는 60.1%로 나타났

다. 조사대상자 중 단속업무를 주로 하고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찰

(72%), 공무원(59.6%) 또는 대학교 1학년생(50.7%)이 ‘혼란을 겪어 봤

다’는 의견이 많았고, 유흥업소 중 노래방/비디오방/PC방 업주가 혼란

을 겪어 봤다는 의견이 43.5%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 연령기준을 통일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민법 상 미성

년자 개념과 일치하도록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이 35.4%로 가장 많았

고, 그 다음은 고등학생을 포함한 만 18세 미만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이 22.9%이고, 연나이 19세 미만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이 

12.2%이며,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8.9%로 나타

났다. 조사대상자 중 교사, 청소년단체 또는 일반시민단체(25%)는 고

등학생을 포함한 만 18세 미만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

로 많았고, 공무원과 경찰은 연나이 19세 미만 또는 민법 상 미성년

자와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유흥업소 중 술집과 일반음

식점은 민법 상 미성년자와 일치를, 노래방 비디오방 PC방은 만 

18세 미만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한편, 청소년 연령기준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2003년 1월 15

일부터 24일까지 학부모, 청소년, 공무원, 교사 등 총 671명을 대상으

로 실시한 해당 홈페이지 설문조사(인터넷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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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연령기준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해 만 19세 미만으로 통일하자는 

의견( 민법 의 미성년자가 만 19세 미만으로 개정될 경우)은 15%, 연

나이 19세 미만으로 통일하자는 의견은 23%, 고등학생을 포함한 만 

18세 미만은 62%로 나타났다.70)

70) 전화설문조사와 비슷한 시기에 같은 주제로 조사를 하였음에도 그 결과에 차이
가 크게 나타난 이유로 전화설문조사는 평소 청소년 연령기준에 관심이 적은 

자일 확률이 높은 반면, 인터넷조사는 청소년 연령기준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많은 
자일 확률이 높은바, 조사대상자에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전화설문조

사는 청소년 연령기준별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어 사전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선택한 반면, 인터넷조사는 청소년 연령기준별 장단점에 대한 자세한 설
명이 있었고, 전화설문조사는 다른 사람의 답변에 영향을 받지 않으나 인터넷조사
는 이미 게시된 글이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조사방법상 한계가 있은 점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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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입법평가
청소년보호법 과 영상 관련 법률의 집행과정에서 청소년 연령기준

이 달라 법해석과 적용에 있어 혼선과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입

법평가지침(김수용,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 Issue Paper, 2008년)을 

기초로 하여 청소년 연령기준에 관련된 현행 규정에 대하여 사후적 입

법평가를 실시하여 법률 개정이 필요한지를 검토 분석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 그 입법대안을 개발 선정하고 각 

입법대안을 비교 분석하는 사전적 입법평가를 실시하고자 한다.

1. 입법평가의 대상과 방법

입법평가 대상71)은 청소년 연령기준에 관한 여러 법률 중 청소년보

호법 의 청소년 정의규정(연나이 19세 미만)과 영상 관련 법률의 청소

년( 공연법 은 연소자)의 정의규정(만 18세 미만, 고등학생 포함)이다.72) 

이러한 입법평가 대상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분석 검토

하기 위해 사후적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 현행 규정을 개

정할 필요가 있다면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에 대한 최적의 입법대안을 

71) 사후적 입법평가는 시행되고 있는 법령 자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그 법령 중 사
회적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그 효과성을 측정할 필요가 있는 규정을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 연구는 입법평가를 실시할 대상을 미리 확정한 점에서 사후적 
입법평가의 일반적인 과정과는 다르다.

72) 청소년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규정을 평가대상으로 하는데, 그에 관련된 법률 조
항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와 영상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조제14호 및 공연법 제2조제6호가 해당한다. 그러나 직접적인 평가대상인 법률 
조항은 아니지만 유해매체물의 심의 결정과 영상매체물의 등급분류(만 18세 이용
가)에 관한 사항은 그러한 청소년의 연령기준에 관한 논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그 법률 조항은 청소년보호법 제8조 및 제12조, 영상 및 비디오물의 진흥
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4호 제50조제3항제4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제4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공연법 제5조제1항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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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기 위해 사전적 입법평가를 동시에 실시할 예정이다.

입법평가의 방법73)은 입법평가의 종류(사후적 입법평가, 사전적 입법

평가), 평가기준 등에 따라 적절한 평가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하는 것

이 일반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입법평가의 시범적인 실시를 

통해 입법평가지침을 보완 개선하고 청소년보호법 과 영상 관련 법

률 상호 간의 모순 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청소년 연령기준과 청소년 관련 매체물 규제

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청소년보호법 과 영상 관련 법률에 대해 규범

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규범적 평가방

법과 더불어 청소년 연령에 대한 일반적인 입법례를 조사하고 청소년

보호법 과 영상 관련 법률의 내용과 입법연혁을 파악하며 청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선행연구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헌조사를 실시하고, 국제

조약과 일본, 유럽, 미국 등 외국의 청소년 연령기준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하며, 청소년에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청소년 연령

기준에 관련된 기존의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는 등 실증적 경험적 

분석을 일부 실시하며, 언급한 여러 평가방법으로 분석한 내용을 토대

로 청소년 연령기준에 관한 현행 규정이 주는 비용과 편익을 개략적으

로 산출하여 비용편익분석을 가미하는 방식으로 실시하고자 한다.

2. 사후적 입법평가

청소년보호법 과 영상 관련 법률의 청소년 연령기준에 관한 현행 

규정에 대해 사후적 입법평가를 실시하려면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

73) 현재까지 입법평가에 고유한 평가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사회과
학에서 사용하는 평가기법을 입법평가의 종류, 평가기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채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한 입법평가의 방법에는 비용편익분석, 비용효과분석, 
효용가치분석, 급부경로분석, 법체계성 및 이해가능성 분석, 상호의존성 분석, 교차
점 분석, 이전-이후분석, 사례연구 등 매우 다양한데, 입법평가는 매우 전문적이고 
분야라 할 수 있어 전문평가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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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평가방법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규범적 서술적인 평

가방법을 중심으로 그 부작용이나 편익에 대한 개략적인 분석, 입법

연혁 검토, 다른 국가와의 비교 등의 방법을 가미하여 실시한다. 평가

절차는 다른 법률상 청소년 연령규정, 외국의 입법례, 입법연혁, 현행 

규정에 대한 검토, 기존의 통계 및 설문조사자료 등에 대한 문헌조사

를 거치는 것으로 한다.74) 따라서 이 연구에서 사후적 입법평가를 실

시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다룰 사항은 평가기준을 결정하는 문제라고 

할 것이다.

가. 평가기준의 선정

사후적 입법평가의 평가기준으로는 일반적으로 효과성(현행 규정을 

통해 추구하고자 한 목적이 달성되었는가) 효율성(부담의 가중과 경

감이 어느 정도까지 발생하였는가), 부작용 등 입법 당시 예측하지 못

한 효과(어떠한 부작용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부작용은 중요한 것인

가), 실효성(현행 규정이 실용적이고 준수가능한 것으로 입증되었는

가)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개별 법령이나 규정의 특성과 유형에 따

라 특정 평가기준에 가중치를 두거나 일부 평가기준을 생략하거나 새

로운 평가기준을 추가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75)

위 청소년 연령기준에 관한 현행 규정의 사후적 입법평가는 일반적

인 평가기준을 따르되, 청소년 연령기준을 달리 정한 것이 개별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청소년 연령기준의 상충

으로 법집행자나 수범자에게 혼란을 주어 부작용이 얼마나 있는지를 

74) 이를 위해 . 입법평가의 준비에서 그에 관한 내용을 미리 기술하여 두었다. 이
와 같은 문헌 조사 외에 전문가 수범자 이해관계인 워크숍 실시, 다른 연구기관
에의 연구용역 의뢰, 설문조사 등의 절차를 거칠 수도 있다.

75) 류철호, 앞의 논문, 162-16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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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그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한다. 그

리고 효율성은 규범적 서술적인 평가방법상 그 비용과 편익을 객관

적으로 측정하기 힘들므로 개략적으로 비용과 편익을 산정하며, 청소

년 연령기준의 상충과 관련하여 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의 문화향유권

과 문화산업 발전이라는 공익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를 개

별기준으로 추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청소년 연령기

준에 대한 사후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사후평가기준 비  고

효과성 효율성 가중치 부여

부작용 등 입법 당시 예측하지 못한 효과 가중치 부여

실효성 -

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의 문화향유권과 문화산업 개별(추가)기준

나. 사후평가의 실시

1) 입법의 효과성과 부작용 문제점76)

가) 부작용 또는 문제점

청소년 연령기준이 달라 발생하는 부작용 또는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청소년에 대한 법적용에 있어 다음과 같은 형평성이나 평등성 

원칙에 문제가 발생한다. 먼저 청소년 연령기준이 달라 청소년이 접

근할 수 있는 매체물의 범위가 각각 달라지므로 청소년의 매체물 이

용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있다.77) 그 다음으로는 만 18세 이상인 

76) 현행 규정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현행 규정을 유지할 필요성을 파악하
여 상호 비교 분석함으로써 입법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77) 청소년위원회가 2005. 12. 2. 청소년 연령기준과 관련하여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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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고등학생이면 영상 관련 법률의 규제를 받게 되고, 고등학생이 

아니면 영상 관련 법률의 규제를 받지 아니하므로, 만 18세 이상인 

고등학생에 대하여 고등학생이라는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하는 것

으로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78)

둘째, 청소년보호법 과 영상 관련 법률의 청소년 연령기준도 다르

고 영상 관련 법률은 연령기준 외에 고등학생도 포함되므로, 청소년의 

범위가 유동적이라 적용 법규에 따라 단속대상에 포함되기도 하고 제

외되기도 하여 법적용과 집행에 일관성이 미흡한바, 다음의 사례나 판

례 등에서와 같이 국민 및 행정기관 모두에게 많은 혼란을 주고 있다. 

청소년 연령기준이 각각이라 어떤 행위가 어떤 법률을 적용받는

지를 청소년, 관련 업주, 행정기관도 혼선을 받고 있다는 언론 기사

가 많다.79)

청소년보호위원회가 2003년 현대리서치연구소와 공동으로 실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연령기준이 달라서 유흥업소 이

용, 영업 또는 단속 시 혼란을 겪어 본 경험이 있다는 사람이 약 

40%로 나타났고, 단속업무를 행하는 경찰(72%)과 공무원(59.6%)이 

오히려 법적용 대상자인 유흥업소 업주와 대학교 1학년생보다 더 

혼란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비디오물감상실에 대한 청소년 출입제한 연령을 만 18세로 정한 

(구)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령 의 규정이 (구) 청소

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였다.
78) 위에서 청소년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였고, 
하나의 예로 여러 사정으로 뒤늦게 학업을 시작한 20대가 넘은 늦깎이 고등학생도 
영상 관련 법률에 따라 18세 이용가 영상매체물의 이용에 제한을 받아야 하는 모
순이 발생한다.

79) 2003. 1. 27. 연합뉴스 “청소년 보호기준 연령 통일 공청회”, 2003. 1. 27.자 문화
일보 “음란물 볼 수 있으나 술집출입은 안 된다?”, 2004. 1. 6. 연합뉴스 “청소년 연
령기준 법따라 제각각”, 2004. 3. 9. 법률신문 “청소년 기준 18살인가 19살인가” 등 
다수 기사에 게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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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소정의 청소년출입에 관한 특별한 다른 

법률상 규정이 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구)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령 의 연령 관련 규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청소년

보호법령에 의한 청소년출입규정에 대한 특별규정이 아니므로 청

소년보호법 을 위반한 것이라고 한 사례80)에서 보듯이, 청소년과 관

련 업자에게 혼선을 주고 있고 그 혼선을 인하여 소송까지 이루어

져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셋째, 여러 법령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법적용을 하는 경우 같은 

연령기준에 따르는 것이 법형식상 통일을 기할 수 있고 법령의 명확

성이나 예측가능성을 가져올 수 있는데, 청소년 연령을 법령마다 달

리 정함으로써 법령의 통일성, 명확성 등이 떨어져 그 해석과 집행에 

있어 혼선을 가져오는 시발점이 된다.81)

넷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소년 연령기준이 달라 청소년이 접근

할 수 있는 매체물의 범위가 달라짐에 따라 매체물 간 형평성 문제 

외에도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도를 복잡하게 한다.82) 

그 밖에도 영상 관련 법률에 따른 영상물 등급분류제도가 달라지고 

청소년 연령기준이 달라지면 관련 영상매체물의 이용 제공 등에 대한 

규제내용이 달라지므로 청소년보호법 이 청소년유해매체물 등 청소년

보호에 관한 기본법이라는 법적 지위가 흔들리게 되는 문제가 있다.

80)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1두3952.
81) 이와 유사한 취지로 황승흠, 앞의 정책토론회 글, 16-17p.
82) 잡지, 신문 등 출판물인 경우(연 19세 이상)와 비디오, 영화 등 영상매체물(만 18
세 이상 및 고등학생이 아닌 자)에 접근할 수 있는 청소년의 범위가 다르다. 또한 
출판물인 경우에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심의하고, 영상 
관련 법률에 따른 영상매체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청소

년 유해성 여부를 심의하고 있어 심의기관도 각기 다른 점도 복잡하다. 한편, 영상
매체물인 경우에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영상 관련 법률(비디오, 영화, 음반, 공
연, 게임)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영상 관련 법률(방송, 인터넷) 간에도 매체물에 접근
할 수 있는 연령(방송은 만 19세 미만, 인터넷은 연나이 19세 미만)이 다르고, 청소
년 유해성을 심사(결정)하는 심의기관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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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행 규정의 유지 필요성

현행 영상 관련 법률의 만 18세 이용가(청소년 이용불가)는 문화콘

텐츠 내용이 18세 이하 청소년의 이용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사회적으

로 해악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정상적인 시장유통이 가능하고 해외에

서도 만 18세 이용가 등급은 문화콘텐츠에 대한 단순한 이용정보로 이

해하고 있어 해외수출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영상 관련 법률의 청소년 

이용불가를 연나이 19세로 등급분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면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포르노, 도박 등 사회적으

로 유해하여 정상적으로 시장유통이 가능하지 않고, 해외에서도 사회

적으로 해악을 주는 것으로 인식하여 해외수출에 지장을 주며, 한국 

영상물 등에 대한 국제 위상을 낮출 수 있으므로 영상 관련 법률의 등

급 분류를 만 18세 이용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이 있다.83)

또한 술, 담배, 마약, 포르노 등은 연령을 높여 강력히 단속하거나 

적극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 반면, 영상물은 문화라는 것이 일반

적인 사회적 인식이고 계도와 증진을 통한 사회발전의 중요한 자원이 

되므로 청소년 연령기준을 낮추어 권장하는 등 청소년 연령기준은 규

제 수준과 정도에 따라서 차별을 둘 필요성도 인정된다.84)

그리고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의 법적 지위와 청소년 연령기준의 

법적 기능이 다양하므로85) 각 개별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따라 청소년 

83) 법제처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과 관련하여 청소년보호법 과 영

상 관련 법률의 연령 기준 상충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을 재정리한 것이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 이용불가(unsuitable)와 청소년유해물(harmful)의 의
미는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 수출 시장에서 전혀 다르게 생각되고 청소년 유해
매체물(harmful contents)은 포르노그라피, 도박게임물 등 저급한 콘텐츠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였다.

84) 법제처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과 관련하여 청소년보호법 과 영

상 관련 법률의 연령 기준 상충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을 재정리한 것이다.
85) 청소년은 가족생활에서의 지위, 학교에서의 지위, 보호대상으로서의 지위, 육성대
상으로서의 지위, 자격제한대상으로서의 지위 등으로 그 법적 지위를 분류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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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 대법원은 

법적 의미에서의 청소년의 의미는 그 법령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기초

로 한 입법자의 결단에 의해 비로소 구체화되는 개념으로 일률적인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86) 헌법재판소도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던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과 관련하여 청소

년의 성을 보호한다는 입법목적과 청소년이용음란물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대한 제한과 처벌이 표현의 자

유, 평등의 원칙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술을 판매하여서

는 안 되는 청소년의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정한 것이 청소년 심신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 등을 고려하여 그 규정의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하였는바,87) 개별법의 입법목적과 취지 등을 감안하여 정한 청소년 

연령기준에 대한 입법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

서 개별법에서의 청소년 연령기준은 그 입법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국내법의 효력을 갖고 있는 UN 아동권리조약에서 아동을 18세 미

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고, 외국 법령상 사용례를 보더라도 일본, 프랑

스 등 유럽 및 미국도 개별법의 취지에 따라 청소년 관련 연령을 각

각 달리 정하고 있는 영상물과 업소에 대한 청소년 이용규제도 상이

한 연령을 적용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도 고려해야 한다.

다) 효과성 효율성

청소년보호법 과 영상 관련 법률의 청소년 연령기준에 관한 규정

이 가져오는 부작용이나 문제점과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성

다. 청소년 연령기준은 정신적 성숙도에 초점을 둔 매체규제와 관련된 청소년 

연령, 신체적 성숙도에 초점을 둔 유해약물 환경과 관련 업주 업소와 관련된 

청소년 연령, 성보호 등 청소년에 대한 착취와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청소년 연

령 등으로 그 법적 기능을 분류할 수 있다. 
86) 대법원 2001. 12. 20. 선고 2001구33822 참고.
87) 헌재 2002. 4. 25. 2001헌가27 및 2001. 1. 18. 99헌마55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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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규정이 당초의 달성하고자 하였던 입법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현행 청소년 연령기준은 청소년보호법 과 영상 

관련 법률의 입법목적과 취지, 청소년의 다양한 법적 지위, 청소년 연

령기준의 다양한 법적 기능, 문화콘텐츠의 해외수출, 조약이나 외국 법

령상 사용례 등을 고려할 때, 청소년 연령기준을 각기 달리 정하거나 

달리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름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 과 영상 관련 법률의 청소년 연령기준이 통

일되어 있지 않아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으로 법해석과 집행에 있어 

법령 간 혼선으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여러 가지 부작

용이 생겨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도 청소년 연령기준을 일원화하기 위해 법률 개정 노력을 계속해 왔

으나, 번번이 국회에서 논란 속에 좌초됨으로써 입법비용 등 국가적

으로도 큰 비용 손실이 있었다. 나아가 법체계상 통일성과 일관성이 

미흡하여 법해석과 적용상 혼선과 다툼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바, 

국가의 법질서에 대한 신뢰성과 법적 예측가능성을 저하시켜 불필요

한 사회적 행정적 비용을 유발88)시키고 있고, 그러한 부작용이나 문

제점이 간헐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가적 사회적 

비용 손실이 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연령기준에 관한 현행 규정에

서 발생하는 총비용의 규모가 매우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에 청소년보호법 과 영상 관련 법률의 적용범위의 실제 차이

는 평균 6개월89)에 정도이고 고등학생은 제외되므로, 법적용 범위가 

88) 행정기관과 민원인 간의 다툼으로 행정업무의 처리가 지연됨으로써 발생하는 집
행비용뿐만 아니라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쟁송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행정적 

비용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89) 청소년보호위원회, 앞의 정책토론회 참고자료 중 월별 청소년연령 통계 현황(아
래 표, 2002년 기준)에 따르면, 상반기와 하반기의 출생비중은 차이가 적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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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청소년은 한국 나이 7세에 초등학교에 조기 입학하여 고등학교

를 졸업한 자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 등 고등학생이 아닌 ‘만 18

세 이상 연나이 19세 미만인 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조기

입학 비율이 최근에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만 18세 이상 연나이 19세 미만인 자’가 대부분 고등학교 재학 중일 

것이고 청소년 인구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므로 실

제 법적용 대상 청소년의 차이는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여 고등학생이 아닌 ‘만 18세 이상 연나이 19세 

미만인 자’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영상매체물을 자유롭게 보게 하고 

해당 영상매체물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고시되지 않음으로써 해

당 영상매체물의 판매 등으로 관련 업계가 획득할 수 있는 수익이나 

문화산업에 기여하는 정도는 적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여 얻는 편익보다는 청소년

보호법 과 영상 관련 법률의 청소년 연령기준을 일원화하여 그로 인

한 부작용과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줄어드는 국가적 사회적 비용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는바, 청소년 연령기준에 관한 규정이 청소년 

보호 등 당초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효율성도 

낮다고 할 것이다.

구  분 비 율(%) 계 19세(83년생) 18세(84년생) 17세(85년생) 비 고

1월생 11.9 221,724   79,620   74,032   68,072
2월생    12.4 230,682   80,761   80,595   69,326
3월생     8.0 150,008   56,353   47,929   45,726
4월생     7.6 140,950   52,204   46,117   42,629
5월생     7.6 141,870   52,563   45,093   44,214
6월생     7.3 136,241   49,640   43,456   43,145
7월생     7.8 145,117   51,499   46,970   46,648
8월생     7.9 147,977   51,611   47,720   48,646
9월생     7.9 147,379   50,987   48,579   47,813
10월생     8.3 155,415   52,039   50,828   52,548
11월생     7.7 143,466   47,617   46,692   49,157
12월생     5.6 105,332   18,356   40,927   46,049
계 100.0 1,866,161 643,250 618,938 603,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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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효성(준수가능성)

청소년보호법 과 영상 관련 법률의 청소년 연령기준이 다르기는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소년에 대한 법적용 범위에 있어 그 차

이가 실제 적고 그 차이도 점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청소년

보호법 과 영상 관련 법률 간에 청소년 연령기준에 차이를 둘 현실적 

필요성도 적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 연령기준이 달라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출

입시킨 비디오물감상실업자가 청소년보호법 의 위반에 이르게 된 사

례90)에서 대법원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받은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해 관련 법령이 충돌되는 것과 같은 외관이 초래됨으로써 그 해석 

적용상의 혼란 등으로 인하여 위반자가 해당 행위가 관련 법률에서 허

용되는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었던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징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그 이후 

하급심 판결에서도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출입시킨 비디오

방 업주에게 한 청소년보호법 의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해서도 같은 이

유로 위법하다고 하는 동시에 “외관상 모순이 지속된다면 이와 같은 

유형의 사건이 당연히 늘 수밖에 없다”고 밝혔는바,91) 청소년보호법

과 영상 관련 법률의 청소년 연령기준의 상충으로 인한 법위반행위에 

대한 청소년보호법 의 규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만 18세 이상 연나이 19세 미만인 직장인과 대학생은 원만한 

사회생활이나 대학생활을 위해 청소년보호법 에 위반되더라도 현실

적으로 해당 위반행위를 할 동기가 충분히 있어 청소년보호법 의 준

수율이 낮다고 할 것이다.92) 이에 더하여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90) 대법원 2005. 5. 24. 선고 2001두3952의 사례를 말한다.
91) 2004. 5. 1. 법률신문 “청소년보호법, 음비법 적용연령 서로 달라 과징금” 기사에
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소개한 자료를 참고로 한 것이다.

92) 2009. 3. 24. 서울신문 “신분증 빌려주세요” 기사에 따르면, “91년생 신입생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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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종사자는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경우 법적으로 해당 출입자의 

연령을 일일이 확인할 의무가 부여93)되어 있는 반면에, 개별법마다 

청소년 연령기준이 달라 그 연령기준에 대한 혼란으로 만 18세 이상 

연나이 19세 미만인 자의 출입과 관련하여 해당 업주와 종사자가 법

규를 위반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 특히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현대리서

치연구소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법률의 직접 

적용대상자인 대학교 1학년생과 유흥업소는 청소년 연령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 자체를 약 40%는 모르고 있었고, 청소년 연령기준이 

서로 달라 혼란을 겪었던 경험이 대학교 1학년생은 50.7%로, 유흥업

소 중 노래방 비디오방 및 PC방 업주는 43.5%로 나타났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현실적으로 청소년 연령기준이 제대로 준수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은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유흥종사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그 종업원과 업주 모두에

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적 증명에 의하여 연령을 확인할 의무94)

인 친구의 학생증이나 신분증을 빌려 오세요”라는 벽보가 신입생 환영회 시즌에는 
서울시내 대학가 주변에 나붙는다고 한다. 

93) 출입자의 연령확인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
가 출입자 연령의 확인의무와 관련한 사안에서 “ 청소년보호법 의 입법취지에 비
추어 볼 때,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해당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

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

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연령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확인의무를 위배하여 연령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

으로써 청소년이 해당 업소에 출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

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죄의 미필적 고의

는 인정된다.”라고 하였다.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770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등 참고.

94) 이와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종업원 고용 시 연령확인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 청
소년보호법 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해당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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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바, 만 18세 이상 연나이 19세 미만인 자가 자신의 신분과 연

령을 감추고 취업을 감행하는 경우 외관상 청소년으로 식별하기 어려

운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에 해당 업주와 종업원이 청소년보호법 을 

위반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더욱이 법령상 청소년 연령기준이 같다면 법적용과 집행에 있어서 

연령이라는 하나의 기준만으로 법령에 적합한지 또는 위배되는지 여

부를 판단하면 되나, 청소년보호법 은 연나이로 규정되어 있고 영상 

관련 법률은 만나이로 규정되어 있어 청소년의 일정한 행위가 어떤 

법률의 적용을 받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그 적용 법률에 따라 출생연

도만 확인하면 되는지 아니면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하는

지를 판단해야 하며, 나아가 영상 관련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고

등학생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사항까지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

다.95) 그런데 청소년도 생년월일은 모르나 고등학교 재학 중인지 여부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유흥주점영업의 업주가 해당 유흥업소에 종업
원을 고용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와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

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대상자가 신분
증을 분실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연령확인이 당장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
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에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태 등에 비추어, 대상자의 연령을 공적 증명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 채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대법원 2005. 11. 25. 선
고 2005도6455 판결,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도255 판결 등 참고.

95) 청소년 관련 법률은 법체계상 형식성 통일성을 유지하여 법해석 또는 법적용상 

일관성과 명확성을 가져야 하므로 청소년 관련 규제 법률에 학교정책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재학 여부라는 기준을 추가하여 법집행을 복잡하게 하므로 고등학생이라

는 기준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황승흠, 앞의 정책토론회 글, 14p-15p)이 있으나, 
청소년은 보호대상으로서의 지위와 학교에서의 지위 등을 동시에 지니고 있고 청

소년 관련 법제도 급부행정법, 교육행정법, 문화행정법, 경찰행정법 등의 지위를 함
께 지니고 있는 것(윤선하, 청소년법제상의 유해환경 규제의 법리에 대한 고찰, 홍
익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학위논문, 2000. 29p-36p. 참고)이므로, 청소년 관련 규제
나 정책을 논하거나 청소년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학교정책과 결합할 수 있

도록 고등학교 재학 여부라는 기준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헌법재판소
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극장시설금지규정 위헌 여부와 관련한 사안에

서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관한 규정은 청소년, 특히 그 가운데 다
수를 형성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그들의 주요 활동공간인 학교주변의 일정지역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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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관련 업주에게 제시하리라고 애초에 기대하기 어렵고, 관련 업주

도 현실적으로 주민등록증 제시 요구 외에 고등학생 여부를 강제로 확

인할 수단도 없다.96) 따라서 청소년과 관련 업주에게 해당 법령을 준

수하게 하거나 준수를 강제할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다.

그 외에도 비디오, 음반, DVD 등 대여점이나 판매점에서는 18세 이

용가 매체물과 일반매체물과 구분하여 진열하도록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아 18세 이용가 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장치도 제대

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다.

3) 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의 문화향유권과 문화산업

가) 청소년 보호

헌법 제34조에서도 청소년의 복지를 향상시키도록 국가에 의무를 

지우고 있는바, 국가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인격체인 청소년의 성숙

을 위하여 보호 구제할 책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청소

년보호법 은 청소년을 연나이 19세 미만으로 규정하여 청소년이 유해

환경으로부터 접할 수 없도록 하거나 유해업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유해업소의 업주 등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

정을 두어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청소년 관련 규제에 

대해 대법원은 청소년 또는 청소년유해업소 업주의 평등권이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청소년보호법 의 입법취지

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

는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유해환경을 방지하고 학생들에게 평온

하고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변별력과 의지력이 미약한 청소년 학생을 보

호하여 궁극적으로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에서 고등학
생과 대학생을 달리 본 사례가 있다. 이에 관해서는 헌재 2004. 5. 27. 2003헌가1, 
2004헌가4(병합) 참고. 

96) 황승흠, 앞의 정책토론회 글, 1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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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해당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고 하였다.97) 나아가 청소년보호법 은 

일반 사법인 민법 과는 다른 차원에서 청소년 관련 규제를 통해 청

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므로 청소년 보호를 위하

여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할 경우에는 민법 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였다.98)

이와 유사하게 헌법재판소도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에는 

직업결정의 자유, 직업종사(직업수행)의 자유, 전직의 자유 등이 포함

되지만, 직업결정의 자유나 전직의 자유에 비하여 직업종사(직업수행)

의 자유에 대해서는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법률로써 상대적으로 보다 넓은 규제가 가능하므로, 청소년보호

법 의 전신인 (구) 미성년자보호법 에서 유흥업소의 출입제한 및 주

류제공금지 연령을 만 20세 미만으로 한 규정은 미성년자의 정신적

육체적 성숙도,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그 연령이 지나치게 높다고 할 수 없다는 결정99)을 한 

바가 있다. 그리고 술을 판매하여서는 안 되는 청소년 연령을 만 19

세 미만으로 정한 (구) 청소년보호법 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교육제도

에서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도 있고 직업생활의 초기에 있는 사

람이 많으므로 청소년에 대한 술의 판매를 규제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공익이 크다고 결정한 바도 있다.100) 따

라서 헌법재판소는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을 위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보다 넓게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97)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770 판결
98)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51 판결
99) 헌재 1999. 9. 16. 96헌마39 참고.
100) 헌재 2001. 1. 18. 99헌마55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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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청소년들이 영화, 게임, 비디오물 등 영상매체물을 많이 이용101)

하고 그러한 영상매체물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에도102) 관련 

영상매체물은 언급한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청소년보호법 에 따른 청

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하기 어려우므로 영상매체물로부터 청소년 보

호가 미흡한 문제가 있다.103) 이러한 문제와 더불어 최근 보건복지가

족부가 실시한 조사에서 청소년들이 유해매체(성인만화/잡지, 성인비

디오/영화, 음란사이트, 방송, 게임 등)의 이용률(25% 이상)이 증가 추

세에 있고, 비디오, 영화, 게임 등 영상매체물의 이용률(2008년 기준 

비디오/영화 37.5%, 성인용 게임 44.1%, 온라인사행성게임 37%)이 높

아지고 있으며, 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81%가 외부활동, 학업지장, 

폭력적 충동 등을 느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바,104) 청소년유해

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101) 앞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은 게임/인터넷을 통한 여가활동이 25.1%로 높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문화예술 관람 중 공연장과 영화관의 비중이 높으며, 문
화예술 관련 지출 비율을 보더라도 전체 연령의 평균비율에 비추어 영화와 음반은 

높은 편이며, 비디오/DVD 구입이나 대여도 낮은 편은 아니다.
102) 영상매체물이 청소년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과학적인 근거
를 명쾌하게 제시한 연구를 찾기는 어려우나,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매체물이 청소
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아직까지는 일반적인 평가로 볼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의 게임 문화의 폭력성이 청소년들을 폭력적으로 만드는 요인이라는 전제에 

따라 게임의 폭력성을 경고하고 있는 기존 연구들이 있다. 이에 관한 사항은 노명
우 방희경 강신구, 문화적 해석을 통한 게임과 청소년의 정체성 관계규명을 위한 
시도, 게임산업저널, 2005년 봄호(통권 8호), 19p. 및 22p. 참고.

103) 2005. 12. 2. 청소년위원회의 보도자료 “영화등 문화관련 법령의 청소년연령은 
청소년보호법상 19세(연나이)로 통일되어야”의 자료에 따르면, 국회 문광위와 법사
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청소년 연령기준의 불일치로 인하여 청소년보호법 상 적

용을 받지 못한 영화 등 문화 관련 매체물들이 총 19,806건(1999년 6월부터 2005년 
7월까지)에 이르다고 하였다. 또한, 같은 의견서에서 (구)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
보문화진흥원의 2005년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9세부터 19세까지의 청소년 약 15.3%
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인터넷중독 위험사용자군으로 조사되었고, 전국에 약 
33만명의 청소년들이 게임 중독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하였다.

104) 2009. 3. 17.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2008년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결과 참고.



2. 사후적 입법평가

51

특히 청소년보호법 과 영상 관련 법률 간에 청소년 범위가 실제 평

균 6개월 정도로 그에 해당하는 청소년 수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고 청

소년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그 대상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며, 청

소년보호법 상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선정되는 매체물은 선정성, 폭력성, 

사해성 등 극히 유해하다고 전문가들에 의해 판단된 일부 매체물에 한

정하여 청소년 보호를 위해 그 유통을 제한하는 것인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이러한 제한을 할 필요성이 그 제한으로 청소년의 문화향수권에게 

주는 침해나 문화산업 발전에 대한 장애보다 크다고 주장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가정 사회 및 국가는 청소년을 보호할 책무가 있고, 대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따르면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하기 위해 보다 폭넓게 규제할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영상매체물로

부터 청소년 보호가 미흡한 문제가 있고 영상매체물 중 일부 매체물

만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제한을 받는 점에서, 유해매체물로부터 청소

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의 문화향유권이나 문화산업의 발전

을 다소 희생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청소년의 문화향유권 및 문화산업

그러나 청소년은 인격의 발전을 위하여 어느 정도 부모, 교사 등 타

인에 의한 결정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인격체이

지만, 청소년은 국가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인격, 특히 성향

이나 능력을 자유롭게 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부모와 국가에 의

한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독자적인 인격체이다. 그리고 그의 인

격권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10조에 따른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에 의해 보호된다. 따라서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은 청소년에게 자신의 환경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그리고 자유롭게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부여한다고 할 것이다.105)

105) 헌재 2004. 5. 27. 2003헌가1, 2004헌가4(병합) 참고. 이 결정례에서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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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헌법은 전문에서 “문화의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

히”할 것을 선언하고 있고, 국가에게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

화의 창달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지우는 등 문화활동의 자유를 보

장하고 국민에게 문화를 공급해야 하는 문화국가원리를 보장하고 있

다.106) 문화국가에서의 문화정책은 그 초점이 문화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두어야 하고, 국가

의 문화육성의 대상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문화창조의 기회

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문화가 포함되므로, 엘리트문화뿐만 아

니라 서민문화, 대중문화도 그 가치를 인정하고 정책적인 배려의 대상

으로 하여야 한다.107)

나아가 청소년 보호를 이유로 한 인권 제한, 특히 표현의 자유를 제

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청소년을 유해매체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는 유해환경을 만들어 내는 매체들을 규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일

반론적 관점으로는 부족하고 헌법론적 입장에서는 청소년의 인권의 

관점과 표현의 자유의 보장의 관점에서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108) 

따라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표현의 자유의 제약을 정당화하는 경우 

청소년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필요하게 널리 제약할 우려가 

있으므로,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육성이라는 목적과 유해매체물의 

관련성이 밀접한지를 엄격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109) 

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절대금지구역에서는 모든 극장을 예외없이 금지하고 
있는바,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순수예술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물 영

상물을 전문으로 전용공연장, 전용영화관 그리고 비영리공연장의 경우에는 극장운
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적인 것이라고 할 것이

고, 마찬가지로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의 자유로운 문화향유에 관한 권리 등 행복

추구권을 제한하는 입법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106) 헌법과 법제실무, 법제처, 2008. 28p-29p. 참고.
107) 헌재 2004. 5. 27. 2003헌가1, 2004헌가4(병합) 참고.
108) 헌재 2004. 5. 27. 2003헌가1, 2004헌가4(병합) 참고.
109) 헌재 2004. 5. 27. 2003헌가1, 2004헌가4(병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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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폭력적인 게임과 학교 총기 사건 간의 특별한 연관

성이 없다는 텍사스 A&M 국제대학 크리스토퍼 퍼거슨 교수(assistant 

professor Christppher Ferguson)의 연구결과를 들어 폭력성 있는 게임이 

범죄와 인격형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지는 

심리학적으로 규명된 바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110) 그리고 미디어에서 

재현하는 폭력성이 지속적으로 문제로 제시되어 왔으나, 미디어의 폭

력성이 미디어 이용자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정도로 영향을 미

치는지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이고, 오히려 미디어의 

폭력 묘사가 공격적인 충동에 대한 카타르시스 효과를 가져 올 수 있

다는 논의도 있다.111) 또한 학생 범죄자의 범죄동기에 대한 통계를 보

더라도 영상매체물에 따른 모방이 학생 범죄의 주요 범죄동기는 아닌바, 

영상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유

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논거는 타당하지 

않는 측면도 있다. 

특히 영화의 경우 영화의 주 관람계층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이고, 18세 이상의 고등학생보다는 19세 미만의 대학생이 4배 가까이 

많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영화 상영 관련 청소년 연령기준은 영화 

관람 고객 수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문화산업의 현실이라는 

의견도 있다.112) 10대 청소년들이 문화예술 관련 지출 비율(2003년 기

준) 중 영화관람 비율이 47.1%에 이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소년

110) 이에 관해서는 2009. 4. 26.자 경제투데이 기사 “총싸움 게임 때문에 과격해질까?” 
참고. 이 기사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퍼거슨 교수는 “no significant relationdhip between 
violent video game exposure and school shooting incidents has been found in existing 
scientific literature so far”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나아가 대중매체가 청소년에게 미
치는 영향이 해로운가 아니면 이로운가 하는 논쟁이 아직 해결이 나지 않은 상태

로 본다. 이에 관해서는 정규근, 대중매체가 청소년의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한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20p.

111) 노명우 방희경 강신구, 앞의 글, 22p.
112) 2005. 9. 26.자 컬처뉴스 “술 담배와 영화관람이 같은 기준? 영화인회의, 영화관
람연령 19세 조정 반대 성명 발표” 기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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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영화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

소년에게 유해한 영상매체물에 대한 규제는 청소년 보호와 건전한 육

성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청소년의 문화향유권과 타인의 

직업의 자유를 상당히 제한하는데 영상매체물이 청소년에 유해한 영

향을 준다는 명백한 근거가 없으므로 영상 관련 법률에 따른 청소년 

연령기준은 현행 그대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

다) 소 결

국가는 청소년 보호를 할 책무와 함께 문화국가원리를 실현할 의무

도 있는바, 청소년 보호와 문화국가원리를 조화롭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청소년은 미성숙한 인격체로서 보호의 대상인 한편, 하

나의 인격체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표현의 자유 등의 기

본권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우리 사회는 문화산업이 발전하면서 각종 영상매체물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청소년이 

그 영상매체물 중 유해영상매체물에 접촉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인 동시에, 한편으

로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문화생활이 일상생활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높아져 감에 따라 순수예술의 공연뿐만 

아니라 종전에 오락으로 치부되어 왔던 대중가수의 공연, 영화 등도 

문화와 예술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우리사회에서 실제 담당하는 비중

도 높아져 가고 있으며, 청소년이 대중문화의 가장 중요한 소비자 및 

향유자로서 성인 못지않게 높은 수준의 문화적 욕구를 가지고 있어113) 

청소년의 문화향유권과 문화산업의 발전도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

다. 따라서 청소년 보호와 청소년의 문화향유권 및 문화산업이라는 

양 가치는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쳐 어느 가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

113) 헌재 2004. 5. 27. 2003헌가1, 2004헌가4(병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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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음주, 유흥업소 등 청소년유해약물이나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과 관련 업주에 대해 

폭넓은 규제를 허용하나, 영상매체물인 경우에는 청소년과 타인의 권

리를 제한할 만큼 유해매체물과의 관련성이 밀접한지를 엄격히 분석

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문화향유권과 문화산업에 대한 규제는 제

한적으로 허용하는 입장이다. 즉 영상매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을 유

해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행하고, 청소년의 문화향유권과 타인의 직업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영상 관련 법률의 입법연혁에

서 살펴본 것처럼, 국회가 영상 관련 법률의 개정안에 대해 두 번씩

이나 청소년의 문화향유권과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현행 규정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영상매체물과 관

련해서는 정치 사회적으로 청소년의 문화향유권과 문화산업의 발전

이라는 가치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영상 관련 법률은 아직 변별력 및 의지력이 미약한 다수의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유해영상매체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만 18세 이상의 대학생이나 직장인은 그 신체적 정신적 성숙에 

비추어 볼 때 유해영상매체물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

는 인격체이므로 유해영상매체물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을 위험성이 크

다고 보기 어렵다.114) 따라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영상매체물에 대

한 규제를 강화하기 보다는 양질의 영상매체물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통해 양질의 영상매체물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하고, 청소년의 문

114) 헌재 2004. 5. 27. 2003헌가1, 2004헌가4(병합)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성숙도에 비추어 볼 때 대학생이 영화의 오락성에 탐닉하여 학습

을 소홀히 하고 극장주변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을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으며, 가사 그와 같은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도 그와 
같은 가능성이 있는 시설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자율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 

또한 자율성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하는 대학교육의 한 부분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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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향유권 등 행복추구권과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청소년보호정책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사후평가 결과

청소년보호법 과 영상 관련 법률의 청소년 연령기준에 관한 현행 

규정에 대해 사후적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효과성, 효율성, 입

법의 부작용이나 문제점, 실효성(준수가능성) 등의 일반적인 평가기준

과 ‘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의 문화향유권과 문화산업’이라는 개별적인 

평가기준을 선정하였다. 

그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종합하면, 효과성과 효율성은 낮

다. 문화콘텐츠의 시장 유통과 해외수출, 유해환경과 영상물의 차별

화, 개별법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연령의 개별적 적용, 영상물에 대한 

외국의 연령기준 등을 고려할 때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성

도 있으나, 청소년보호법 과 영상 관련 법률의 적용에 있어 차이가 

나는 대상 청소년의 수는 적고 점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그로 

인해 문화산업이나 청소년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은 적은 반면, 청소년 

연령기준의 불일치로 인해 청소년에 대한 법적용에서의 형평성이

나 평등성의 문제, 청소년 연령기준의 일관성 미흡에 따른 국민과 

행정기관에 혼선 발생, 법체계성 형식성과 법적 명확성의 저하, 

청소년 유해매체물제도의 복잡화 등의 부작용 또는 문제점 등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이 크고 그러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실효성은 청소년에 대한 법적용 범위의 차이 감소, 

법령의 외관상 충돌로 인한 혼선에서 비롯된 위반행위에 대한 사법적 

관용, 현실 여건 및 법령상 무지 혼란으로 각종 수범자의 높은 

법위반 가능성, 청소년 연령확인의무 이행의 현실적인 어려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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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추어 매우 낮은 편이다.

‘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의 문화향유권과 문화산업’과 관련해서는 국

가는 청소년 보호와 문화국가 실현 의무를 동시에 지므로 청소년은 

보호 대상인 동시에 기본권의 주체인바, 청소년 규제정책은 양 가치

를 조화롭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반면, 청소년

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에 대해 필요 최소한의 규

제를 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바, 고등학생이 아닌 만 18세 이상의 대학

생이나 직장인인 청소년에 대해서는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영상매체물의 제공하기 위해 문화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위 사후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청소년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고 문

화산업의 발전에 도움을 주는 점은 인정되나, 청소년 연령기준의 불일

치로 인해 사후평가에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한 부작용 문제점은 크고 

효과성과 효율성은 낮으며 그 실효성도 낮으므로, 청소년보호법 과 

영상 관련 법률의 청소년 연령기준에 관한 현행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사후평가 결과를 다시 한 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회요인(opportunity) 위협요인(threat)

￮ 청소년 연령의 개별적 적용 논리
￮ 영상물에 대한 외국의 연령기준 추세
￮ 문화콘텐츠의 시장유통과 해외수출 
보장

￮ 유해환경과 영상물 규제의 차별화 
논리

￮ 연령기준의 차이가 적고 대상 청소
년 수의 감소 추세

￮ 법령 간 혼란과 그에 대한 사법적 
관용

￮ 청소년 유해매체물제도의 복잡화
￮ 청소년 연령확인의 현실적 어려움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 청소년의 기본권(문화향유권) 보장
￮ 문화산업의 지원 및 발전

￮ 효과 편익은 적으나 비용은 커 효

과성 및 효율성이 낮음

￮ 준수가능성이 적어 실효성이 낮음
￮ 부작용 및 문제점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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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적 입법평가서

1. 평가 대상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
영상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게
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 및 공연법 제2조제6호

2. 평가자 연구책임자: 법제처 서기관 류철호

3. 평가 필요성

청소년보호법 은 유해행위나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청소년을 연나이 19세 미
만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영상 관련 법률은 영상 산
업의 발전을 통한 문화생활 향상을 근본 목적으로 하면

서도 영상매체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을 만 

18세 미만(고등학생 포함)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렇게 청소년보호법 과 영상 관련 법률의 청소년 연령

기준이 달라 발생하는 법해석과 적용상 혼선과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계속 있어 왔고, 청소년 연령기준
을 통일하기 위한 정부 등의 노력이 있었음.
따라서 현행 청소년 연령기준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현행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지에 대하여 일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체계적

으로 검토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

4. 평가 방법

문헌조사

청소년보호법 과 영상 관련 법률의 내용과 입

법연혁의 파악, 청소년 연령에 대한 일반적 입법
례, 청소년 연령기준에 관한 선행 연구에 대해 
문헌 조사를 실시함.

규범적 분석

청소년 연령기준과 청소년 관련 매체물 규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청소년 보호법제에 대해 법

적인 측면에서 체계적인 분석과 평가를 행함.

그리고 지금까지 실시한 사후평가의 내용을 토대로 입법평가서를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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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법적 
분석

국제조약과 일본 등 외국의 청소년 연령기준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함.

실증적 경
험적 분석

통계청 및 보건복지가족부에 있는 청소년 관련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청소년 연령기준에 
대하여 수범자와 집행공무원 등 총 869명을 대
상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와 현대리서치연구소가 

2003년 1월에 실시한 전화설문조사 결과를 활용
하여 분석함.

비용편익
분석

청소년 보호와 문화향유권이나 문화산업 차원에

서 현행 규정이 가져오는 비용과 효과(편익)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으나, 그러한 시
간 비용 인력 등 현실적인 한계로 엄밀한 객

관적인 분석은 실시하지는 못함. 다만, 이 평가
에서는 통계자료, 기존 설문조사, 선행 연구자료 
등을 통해 현행 규정의 부작용으로 인한 비용과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경우 얻게 되는 편익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부분적으로 행함.

5. 평가 절차

평가기간 2009. 4. 1. - 6. 30. (총 3개월)

통계 및 
자료수집

통계청과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 관련 통계 및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2009. 4. 1. - 4. 30.)함

설문조사

(기존 자료 
활용)

전

화

설

문

조

사

조사대상: 수범자 집행공무원 등 법규 

관련자

표본크기: 869명
표본구성 

   대학생 127명, 청소년단체 100명, 일반
시민단체 100명, 공무원 99명, 경찰 51
명, 고등학교 교사 86명, 유흥업소 104
명, 일반 학부모 202명
표본추출방법: 비례할당추출법
조사기간: 2003. 1. 16. 21. (공휴일 
제외)
표본온차: 95% 신뢰수준에서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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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라

인

조

사

조사대상: 전국 성인 남녀 (제한 없음)
응답인원: 671명
응답자 구성

   학부모 61명, 청소년 333명, 공무원 38
명, 업주 8명, 교사 4명, 기타 227명
조사기간: 2003. 1. 15. 1. 24.

6. 평가 실시
(평가 주요내용)

평가기준

의 선정

효과성 효율성

현행 규정의 부작용 또는 문제점

실효성

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의 문화향유권과 문화

산업

평가기준

별 평가

효과성 효율성: 현행 규정의 편익은 작으나 
그로 인한 비용이 커 효과성과 효율성이 낮음.
현행 규정의 부작용 또는 문제점: 청소년 연
령기준의 불일치로 인한 국가적 사회적 비

용 손실의 지속적 발생

실효성: 법령의 외관상 충돌과 현실적인 여
건상 위반가능성이 높고 준수가능성이 적어 

실효성이 낮음 

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의 문화향유권과 문화

산업: 헌법상 양 가치를 조화롭게 반영하여
야 하나, 영상매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문
화향유권을 넓게 보장 필요

평가 결과 

종합

현행 규정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결과를 종

합하면, 현행 규정의 부작용이 커 효과성
실효성이 낮으므로 청소년 연령기준의 일원

화를 위해 법령 개정 필요

7. 평가의 한계
평가방법

상 한계

이 평가과제는 비용편익분석을 적용하기에 

유용하나, 기존 자료의 분석, 문제점 등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에도 시간 비용상 여건 등으로 계량적인 비

용편익분석을 실시하지 못하고 개략적인 비

교분석에 의존한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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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자료 
등 기초 
자료상 
한계

청소년 관련 통계가 많이 있기는 하나, 특정 
연령별 통계(예: 만 18세 또는 19세의 청소년
의 수, 영상매체물 이용실적 등)는 미흡하여 
정확한 검토 및 분석에 한계가 있음.

3. 사전적 입법평가

청소년보호법 과 영상 관련 법률의 청소년 연령기준에 관한 현행 

규정은 사후적 입법평가를 실시한 결과 그 연령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바, 이제는 현행 규정을 어떻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

한 입법대안을 개발하고 그 입법대안을 비교 분석할 평가기준을 선

정하여 사전적 입법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가. 입법대안의 개발

청소년보호법 과 영상 관련 법률의 청소년 연령기준을 통일하기 

위하여 어떤 방향으로 개정해야 하는지에 관해 논의되거나 제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다.

먼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2003년 1월에 개최한 청소년보호 연령기

준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는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데, 만 18세 또는 만 19세로 통일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115) 또한 청

115) 황승흠, 앞의 정책토론회 글, 16p. 발제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주로 만나이를 
사용하고 연나이는 매우 특수한 경우에만 사용되므로 법체계의 통일성과 형식성을 

훼손하므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연령기준에 고등학생이라는 기준을 추가하는 것은 
법집행이나 법준수에 있어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청소년정책이 아닌 학교정책으로 

풀어야 할 사항이므로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연나이 개념도 현재 청소
년 관련 규제와 관련된 다수의 법령( 식품위생법 , 공중위생관리법 , 국민건강증
진법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고 법집행과정에서 생년월일이 아니라 출생연도만 확인하면 되므

로 법집행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은 다양한 법적 지위를 지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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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위원회가 2003년 1월에 실시한 전화설문조사에서는 연나

이 19세 미만, 만 19세 미만( 민법 개정안 과 통일), 고등학생을 

포함한 만 18세 미만, 만 18세 미만 등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인터

넷 조사에서는 연나이 19세 미만, 만 19세 미만( 민법 개정안

과 통일), 고등학생을 포함한 만 18세 미만 등으로 통일하는 방안

으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리고 법제처가 2008년 7월에 청소년 

연령기준 상충을 해결하기 위해 연나이 19세 미만으로 통일하는 방

안, 영상 관련 법률에 한하여 청소년보호법 의 연령기준을 배제하는 

방안116) 등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위에서 논의되거나 제시된 대안을 정리하면, 결국 연나이 19세 

미만, 만 19세 미만( 민법 개정안 과 통일), 고등학생을 포함한 

만 18세 미만, 만 18세 미만 등으로 통일하는 4가지 방안이다. 

이러한 대안에 대하여 먼저 고등학생을 청소년 관련 규제에 대해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청소년은 청소년 관련 규제

와 관련된 연령기준을 설정하는데 있어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성

숙도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러한 신체적 정신적 성숙도를 

판단하는데 있어 법적으로 고등학생인지 또는 대학생인지 여부는 하

나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그 예로 학교의 보건관리 및 환경위

생 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학교보건법 은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모두 

법적용 대상117)으로 하면서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행

위를 고등학교인지 대학교인지에 따라 달리 정한 것을 들 수 있다.118) 

청소년에 관련된 정책 분야도 다양하며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대체로 사회의 보호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바, 고등학생인지 
아닌지 여부는 청소년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116) 결국 청소년보호법 과 영상 관련 법률의 청소년 연령기준을 달리 가는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117)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의 학교 정의에서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
교”를 포함하고 있다.

118)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르면, 대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당구장, 게
임제공업 및 게임물 시설을 설치하거나 영업을 행할 수 있으나, 고등학교의 학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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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에 따라 그 판단기준을 달리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극장시설을 금지한 규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때에 구별한 것에서 기인하였다.119)

청소년은 보호대상 또는 인격체로서의 지위 외에도 학교에서 학생

으로서의 지위도 동시에 가지므로 고등학생에 대한 교내생활과 교외

생활을 효율적으로 지도하는 차원에서도 청소년 관련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120) 또한 청소년의 연령만으로는 청소년의 성숙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고 청소년의 행위능력은 교육제도와 그 발전정도 등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므로, 청소년 연령기준을 통일하더라도 청소년

이 교육과정에 있는지 아니면 사회인인지 여부, 교육과정에 있더라도 

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의 여부 등을 함께 판단할 필요가 있다.121)

현실적으로도 청소년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을 일컫는 것으로 일반

적으로 인식하고 있고,122) 청소년 중 고등학생의 비율이 67%를 차지

하고 있으며, 고등학생을 청소년으로 보아 보호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는 사회의 일반적 인식을 무시하기 어렵고, 청소년 유해 환경은 주로 

사회적 환경을 말하기는 하나 학교 내 폭력 등 학교 환경도 포함하므

로123) 청소년은 청소년 관련 규제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19) 헌재 2004. 5. 27. 2003헌가1, 2004헌가4(병합). 이에 따르면 고등학생에 대해서
는 고등학생의 문화향유에 관한 권리 등 기본권의 제한을 정당화하려면 유해매체

물과 청소년 보호와의 관련성을 엄격히 질문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학생에 대해서
는 문화의 자유로운 향수는 직업교육으로서의 의미도 갖고 있고, 문화적인 소양은 
일반기업 및 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필수적

인 능력으로서의 의미가 있으므로 직업교육이 날로 강조되는 대학교육에 있어서 

문화에의 손쉬운 접근가능성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취지로 구별하고 있다.
120) 이와 유사한 취지로 최종헌, 생활지도 교사 입장에서 본 청소년 연령기준의 문
제점과 개선방향, 앞의 정책토론회 글, 68p.

121) 윤계형, 앞의 논문, 115-116p.
122) 위키백과사전에 따르면 청소년은 간단하게 ‘학생’이라는 말로 대시하기도 하고 
학년으로는 중학교 1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로 보고 있다.

123) 윤선하, 청소년법제상의 유해환경 규제에 대한 고찰, 홍익대학교대학원, 2000, 
4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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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에서 제시한 4가지 대안은 고등학생은 포함하는 것을 전

제로 하면 청소년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청소년보호법 에 따라 

조정하는 방안(연나이 19세 미만), 청소년의 문화향유권과 문화산

업 보호를 목적으로 영상 관련 법률에 따라 조정하는 방안(만 18세 

미만), 청소년 보호 및 법형식의 통일을 위한 목적으로 민법 개정

안 에 따라 조정하는 방안(만 19세 미만) 등 3가지 대안으로 압축할 

수 있다.124) 

나. 평가기준의 선정

사전전 입법평가의 일반적인 평가기준으로는 입법의 필요성, 효과성 

또는 효율성, 입법이 부패, 성별(양성평등), 국민, 사회, 경제, 기본권 

등에 미치는 영향, 실효성(집행가능성 및 준수가능성), 입법에 따른 비

용 등을 들 수 있다.125) 이러한 평가기준 중 입법의 필요성은 사후적 

입법평가에서 살펴본 것처럼 청소년보호법 과 영상 관련 법률의 청

소년 연령기준 상충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연령기준

124) 여기에서 제시한 입법대안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만족스러운 대안이 없는 경우
에는 현행 법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글
에서는 이미 사후적 입법평가 결과 현행 법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이 

있었는바, 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전적 입법평가에서는 현행 법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2008. 12. 19. 국무총리실 보도자료 “매체
물 관련 청소년 연령 일원화”에 따르면 청소년보호법 에서도 청소년의 연령을 청
소년 유해약물과 청소년 유해업소에 관한 규제에 있어서는 ‘연나이 19세’로 하고, 
영상매체물에 관해서는 ‘만 18세 미만’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청소년 
연령기준을 일원화하는 취지와도 맞지 않고 하나의 법률에서 규제 영역에 따라 청

소년 연령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한지 의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방안을 입법대안으로 채택하지는 않았다.

125) 사전적 입법평가는 입법에 대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평가를 행하는 점에서 법
령의 절차적 내용적 타당성, 법령의 이해가능성, 법령의 통일성과 명확성 등도 사
전적 입법평가의 평가기준에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기준은 법령 심사
과정에서 주로 평가되어야 할 사항이고 청소년 연령기준의 상충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대안을 비교 평가할 때에 반드시 평가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라 평가기준에서

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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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났으므로 입법의 필요성은 입법대안

을 평가하는 기준에서 제외하되, 입법이 미치는 영향은 영상 관련 업

체, 유해업소, 청소년 등 관련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문화산업 문화향

유권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사전적 입법평가

에 있어서도 사후적 입법평가와 마찬가지로 입법대안의 비용편익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그 비용과 편익을 개략

적으로 측정하여 효율성을 측정하도록 하고, 각 입법대안의 장단점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어느 대안이 더 효과적인지를 중점 평가기준으

로 하고자 한다. 다만, 청소년 연령기준의 통일로 법적용과 집행에서 

일관성이 확보되고 법령의 통일성과 예측가능성이 보장됨으로써 구체

적인 수치로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그로 인해 법집행상 효율성이 증대

되는 점은 3가지 대안 모두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해서는 

각 입법대안의 비교평가에서 크게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따라서 청소년 연령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입법대안을 비교평가하는 

평가기준은 효과성 효율성, 입법이 관련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문화

산업 문화향유권에 미치는 영향, 실효성 등으로 하되, 각 입법대안에 

대해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검토에 대해 분석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기준 모두가 중요한 판단요소가 되어야 하므로 특정한 평가기

준에 가중치를 부여하지는 않기로 한다. 여기에 각 입법대안이 현실

적으로 실현가능한지를 간략하게 부가적으로 포함하여 평가를 실시하

고자 한다.

다. 사전평가의 실시

1) 청소년보호법 에 따라 조정하는 방안(연나이 19세 미만)

이 대안은 청소년 연령기준의 입법 연혁에서 본 것처럼 이미 정부

가 두 번이나 시도하였으나, 국회에서 논란 끝에 만 18세 대학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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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등의 문화향유권 보장과 문화산업계의 입장을 고려하여 영상 

관련 법률의 청소년 연령을 만 18세 미만으로 유지된 적이 있는바, 

이 방안은 현실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적은 반면, 입

법과정에서 정치적 사회적 논란의 재생산126)으로 입법에 따른 국가

적 사회적 비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청소년보호위원

회가 2003년에 실시한 청소년 연령기준에 관한 전화 및 홈페이지 설

문조사 결과 각각 12.2%와 23%로 낮게 나온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일

반국민들이 선호하지 않은 대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영상 관련 법률의 청소년 연령을 청소년보호법 상의 연령으

로 조정하면 영상 관련 법률에 따른 등급분류가 “청소년 이용(관람)불

가”로 규정되어 있어 청소년 이용(관람)불가 등급의 연령도 연나이 19

세 미만으로 자동적으로 높아지게 되어 청소년 이용(관람)불가 영상매

체물을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도록 하는 사회

적 요청이 늘어나거나 동일하게 취급하려는 사회적 인식이 확대됨127)

으로써 결국은 청소년보호법 과 영상 관련 법률의 규제가 중복되거

나 법률상 의무를 가중하게 되어 영상 관련 사업자나 문화산업에 과중

한 부담을 줄 우려도 있다.128) 이 경우 실제 해외시장에서 청소년 이

126) 이 방안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 대체입법화와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
대책위원회> 및 영화인회의에서 청소년의 문화적 접근권과 향수권을 제한하고 국
제적 기준과 시대적 추세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반대 성명서를 내기도 하였다.

127) 청소년 연령 일원화와 관련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최근 검토 자료에 따르면 영상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 이용(관람)불가로 등급을 분류하는 이유가 청소년유해매체
물 제도를 운영하는 것과 같은 취지이므로,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 이용(관람)
불가 등급물이 별개의 제도가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128) 청소년 이용(관람)불가 영상매체물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고시되면, 청소
년 관람(이용)불가의 등급표시와 청소년유해표시가 중복 부과되고, 정보통신망 이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광고가 

금지되고 청소년보호법 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공공연한 광고 선전이 제한

되어 영상 관련 산업의 마켓팅에 상당한 제약을 줄 수 있으며, 청소년유해매체물은 
판매 대여를 하려면 구분 격리하여 전시하거나 진열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고, 
관련 의무 위반 시 청소년보호법 이 우선 적용되므로 벌칙이 오히려 중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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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관람)불가 영상매체물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일반적으로 오인될 경

우 일정한 등급분류를 받아 정상 유통이 가능한 문화콘텐츠가 포르

노, 마약 등과 같은 취급을 받아 영상 산업의 수출이나 대외적인 국

가 이미지에 손상을 줄 가능성도 적지 않고 그에 따른 국가적 경제

적 비용 손실은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대안은 입법화되더

라도 법집행과정에서 저항하거나 관련 규제나 제재에 불응할 가능성

이 충분히 있다. 다만, 법령상 의무 위반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에 따

른 강력한 제재가 수반되므로 행정기관이 법을 집행하는 데에는 도움

이 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

이처럼 각종 유해 영상매체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규제 대상 청소년의 범위를 확대하면 영상매체물에 대한 규제가 강화

됨으로써 그로 인해 국가적으로나 사회 경제적으로 비용이 크게 증

가하는 반면, 최근 성인용 게임, 성인비디오 영화 등 유해 영상매체

물에 대한 청소년 접촉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종합실

태조사의 결과를 보더라도 그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여 건전한 인격

체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편익

도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특히 청소년의 유해매체물 이용률이 높은 

방송(41.8%)과 유선방송(28.5%)의 경우 청소년이 시청할 수 없는 방송

을 만 19세 미만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도 영상 관련 법률에 따른 영

상매체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

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을 위해 영상 관련 산업이나 유

해업소에 대한 자유를 적극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청소년보호법 과 영상 관련 법률의 청소년 연령 차이는 평균 

6개월에 지나지 않고 그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그에 

해당하는 청소년 수는 그리 많지 않고, 해당 청소년은 주로 만 18세 

이상 연나이 19세 미만의 대학생이나 직장인으로서 스스로 본인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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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결정을 할 수 있고 신체적 정신적으로도 성숙한 인격체이므로 국

가적인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영상 

관련 산업이나 유해업소에 대한 규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청소년 보

호라는 공익의 크기는 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영상매체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비록 규제 강화 대상 

청소년인 만 18세 이상의 대학생이나 직장인의 수는 적지만, 해당 청

소년은 문화예술 관련 지출에 있어서 영화관람(약 50% 정도), 음반구

입(약 16%), 비디오(약 10%) 정도로 추산할 수 있으므로129) 영상 관련 

업계의 수익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고 문화생활이나 여가생활의 주요 

활동이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되어 온전한 대학생활이나 직장생활을 곤

란하게 하여 그로 인해 문화예술을 자유롭게 향유할 기본권이 적지 

않게 침해될 소지가 있다. 

이러한 평가를 종합해 보면, 이 대안은 청소년의 기본권과 문화산업

에 대한 제한을 통해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 달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데, 영상매체물에의 청소년 접촉이 늘어가고 있는 사회적 현실에서 

영상 관련 법률에 따른 규제 대상 청소년을 확대하여 청소년을 보호

할 수 있으므로 그 효과성은 다소 있으나, 보호 대상에 들어가는 청

소년 수가 그리 많지 않으므로 그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영상매체물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인해 영상 관련 사업자 또는 문화

산업에 대한 부담 증가와 각종 비용의 발생, 이해관계자들의 강력

한 반대 예상 등 사회갈등의 조장, 주요 규제 대상 청소년(만 18세 

이상 대학생과 직장인)을 보호할 실익은 적으나 그로 인한 해당 청소

년의 기본권 침해가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로 인한 편

익보다 비용이 훨씬 크므로 입법의 효율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 연령이 일원화되어 법집행상 혼란은 없앨 수는 있

129) 앞에서 기술한 2003년 기준 연령별 문화예술 관련 지출 비율에 대한 통계치를 
고려하여 추정한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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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영상매체물에 대한 규제 강화로 영상 관련 산업이나 문화산업

의 부담이 증가하고 주요 규제 대상 청소년의 기본권에 미치는 부정

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국회입법과정에서 두 번의 

입법 좌절, 일반국민의 선호가 낮은 점, 입법과정상 이해관계자의 반

대 등으로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고 입법화가 된다고 하

더라도 법집행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2) 영상 관련 법률에 따라 조정하는 방안(만 18세 미만)

이 대안은 영상 관련 법률에 따른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청

소년보호법 에 따른 규제 대상 청소년의 범위가 축소되는 방안인데, 

그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청소년인 만 18세 이상 연나이 19세 미만

의 대학생과 직장인의 수는 적고 점점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미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한 인격체이므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할 

실익이 적은 반면, 만 18세 이상 연나이 19세 미만인 대학생과 직장

인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대상 청소년에 대한 규제 관련 비

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규제 완화로 해당 청소년뿐만 

아니라 영상 관련 업계도 영상매체물 이용 또는 관람 대상자가 늘어

나게 되고, 해당 청소년의 연령대가 영화 관람 고객 수가 상당히 많

다는 점130)에서 영상 관련 산업이나 문화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

이다. 나아가 UN 아동권리조약과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대체로 

청소년 관련 규제를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와

도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과거에 국회에서도 영상 관련 법률의 청소년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반대하였을 뿐 청소년보호법 에 따른 청소년 연령의 하향 조정

을 반대한 것이 아니고, 입법 연혁을 보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는 법

률간 일관성 유지를 위해 청소년 연령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130) 이 글 53p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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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을 둔 지적이므로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하

더라도 특별한 반대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만 18세 이상 연

나이 19세 미만의 대학생이나 직장인에게는 제한되었던 영상매체물에 

접근 기회가 확대되고 그러한 대학생이나 직장인의 문화예술 지출이 

높은 편이므로 청소년 연령의 하향 일원화는 영상 관련 업계에 오히

려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므로 입법으로 실현될 가능성도 높고 법집

행의 순응도도 높을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 대안은 청소년보호위원

회가 2003년에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에서는 두 번째 선호안(22.9%)으

로, 홈페이지 설문조사는 가장 선호하는 안(62%)으로 나타났다는 점

에서도 실효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규제 완화 대상이 되는 

만 18세 이상 연나이 19세 미만의 대학생과 직장인이 영상매체물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들의 문화향유권을 증진시키고 

대학교육과 직장생활에서 갖추어야 할 문화적 소양을 갖출 기회를 제

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의 문화국가원리에도 충실한 방안에 해당

한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 에 따른 청소년 연령이 하향 조정된 점을 고

려하여 보호대상 청소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요구나 인식이 확산될 경우 영상 관련 법률에 따른 청

소년 이용(관람)불가 등급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일하게 취급될 우

려가 있고, 그렇게 될 경우 영상 관련 법률에 따라 이미 등급분류를 

받은 영상매체물이 사후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됨으로써 청소년

보호법 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규제와 영상 관련 법률 등

에 따른 규제가 중복적으로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 에 따른 청소년 연령이 낮추어지면 청소년보호법 의 청소년

에 관한 정의를 그대로 사용하는 있는 법률들이 있어 청소년 연령은 

자동적으로 일원화되는 장점은 있지만, 식품위생법 , 사행행위 등 규

제 및 처벌특례법 등의 법률에 따른 규제도 완화되는 결과 엄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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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할 필요가 있는 유흥주점이나 사행행위업소의 출입 금지 등의 

연령도 낮아져 예상치 못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청소년

들이 유해영상매체물에 대한 접촉이 증가하고 있다는 실태조사에 비

추어 볼 때에 청소년 보호가 미흡해 질 수 있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이러한 평가를 종합해 보면, 이 대안은 청소년의 문화향유권과 문화

산업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청소년보호법 의 규제 대상이던 

만 18세 이상 연나이 19세 미만의 대학생과 직장인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해당 청소년의 문화향유권 등 기본권이 증진되고 그에 

해당하는 연령층의 문화소비 추세를 볼 때 문화산업 발전에 크게 도

움이 되는 점에서 그 효과성은 높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 연

령 기준의 통일과 규제 완화에 따라 규제 비용의 감소는 큰 반면, 유

해환경이나 유해영상매체물로부터 청소년 보호가 미흡해 발생하는 부

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청소년 유해약물과 유해업소 등으로부터 규제 

완화 대상이 되는 청소년 수가 감소하고 있고 이미 성숙된 인격체로 

볼 수 있는 점에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하여 얻는 공익은 그리 크지 않

으므로 그 효율성도 어느 정도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더욱이 국회 

및 이해관계자들의 반대가 적고 국민들이 선호하는 방안이라 입법적으

로 실현될 가능성도 높으며 그 실효성도 높을 것으로 평가된다. 

3) 민법 개정안 에 따라 조정하는 방안(만 19세 미만)

현행 법령에서 청소년과 미성년자라는 용어가 모두 사용되고 있어, 

그 연령상 차이와 관계 법령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는 경우에

는, 예를 들어 술집에 흔히 ‘미성년자 출입금지’라는 팻말을 붙여 있

으면 청소년이 아닌 미성년자도 출입을 할 수 없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런데 관계 법령상 청소년이 아니라면 음주를 하거나 담배

를 사 피우거나 유흥업소에 취업을 할 수 있는 등 ‘성인’으로 대접을 

받으나, 청소년은 아니지만 민법 상으로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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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휴대폰을 개

통할 수 없는 등의 제한이 있으므로 성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도

록 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131) 따라서 이 대안은 여러 법령에 규정된 

청소년의 연령 일원화와 함께 청소년과 민법 상 미성년자의 연령도 

일원화함으로써 청소년과 관련된 법적용이나 집행에서의 일체의 혼란

을 제거하고 청소년 연령을 높임으로써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

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 대안이 실현되면 청소년에게 유해한 각종 요소들, 유해약물, 유

해업소 및 유해매체물에 청소년이 접할 수 없도록 여러 법령상 각종 

제한이 가해지고 연령 기준도 단순화되어 행정기관이 법집행을 일관

성 있게 추진할 수 있어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 측면만을 고려하면 가

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보여진다.132) 그런데 이 대안에 대하여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2003년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국민들이 

전화설문조사에서는 이 대안을 가장 선호(35.4%)하였으나, 홈페이지 설

문조사에서는 선호도(15%)가 가장 낮게 나왔는바, 이 대안이 국민들

의 지지를 받거나 선호하는 방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청소년 연령이 만 19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므로 대학

생활이나 직장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는 아무런 제한을 받

지 않다가 새로 청소년에 포함되어 술집 출입이 금지되고 문화생활에 

제한을 받는 등 청소년 관련 규제를 받게 됨으로써 대학생활이나 직

장생활의 일반적인 사회현실과 맞지 않고, 새로 청소년에 포함되

는 사람들의 문화향유권 등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크며, 영상 관

련 업계의 주요 고객층이 청소년에 포함되어 빠져 나가고 술집, 음식

131) 2004. 1. 6. 연합뉴스 “청소년 연령기준 법따라 ‘제각각’” 참고.
132) 청소년의 흡연(남자 고등학생 약 16%) 및 음주(음주 경험자 약 65%) 비중이 높
고, 유해업소 취업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례가 종종 있으며, 인터넷의 발달
로 유해영상매체물에 접촉하는 비율이 증대되는 점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실효

성 있는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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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등에 대한 영업규제가 강화됨으로써 문화산업 발전에 장애가 되거

나 관련 영업 이익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법령과 현실의 괴리 발생

으로 입법의 실효성이 적고, 입법과정이나 법집행과정에서 예상되는 

관련자들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청소년보호법 에 따라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과 같이 국회에서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청

소년 연령 규제에 수반되는 비용이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다.

청소년 연령이 만 19세 미만으로 높아지면 현행법상 청소년 이용

(관람)불가 등급제와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를 통해 보호하여 왔던 청

소년은 물론 종전에 청소년이 아니었던 자도 새로 청소년에 포함되게 

되므로, 현행법과 같이 등급분류제(만 18세 미만)와 유해매체물 제도

(연나이 19세 미만)를 구분하거나 운영하는 의미가 없어지는바, 영상 

관련 법률과 청소년보호법 의 등급분류제, 유해매체물 제도, 유해매

체물 심의제도 등을 통일하거나 관련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

고, 이를 위해서는 그에 대한 장기간의 체계적인 연구 검토가 병행

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평가를 종합해 보면, 이 대안은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측면만을 고려한다면 청소년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하여 이

를 통해 청소년 보호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므로 그 효과성

은 높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여 

실현할 수 있는 공익의 크기에 비하여, 법령과 현실의 괴리로 인

한 낮은 실효성, 청소년 관련 규제의 강화로 인해 새로 규제 대상

에 포함된 청소년의 기본권 침해, 관련 업계나 영업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인한 부담 증가, 입법이나 법집행과정에서 반대나 불응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대안은 청소년 연령 규제의 강화로 발

생하는 비용이 매우 커 효율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영상 관련 

업체나 관련 영업자를 비롯하여 기본권 및 문화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이며, 현실과 괴리, 반대나 불응 등에 비추어 그 실효성도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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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아가 영상 관련 법률의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국회의 입장 등을 고려하면 대안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도 적다

고 할 수 있다.

라. 사전평가 결과 

청소년보호법 과 영상 관련 법률의 청소년 연령기준에 대한 사후

적 입법평가 결과 현행 청소년 연령기준을 일원화하기 위해 현행 규

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에 따라 현행 규정을 개정하는 

여러 입법대안 중 청소년 관련 정책 규제와 학교정책 및 교육제도와

의 밀접성, 고등학생을 청소년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 등을 고려하여 

고등학생을 청소년에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청소년보호법

에 따라 조정하는 방안(연나이 19세 미만), 영상 관련 법률에 따라 

조정하는 방안(만 18세 미만), 민법 개정안 에 따라 조정하는 방

안(만 19세 미만) 등 3가지 대안을 선정하였다.

그 다음으로 다양하고 포괄적인 사전적 평가기준 중 3가지 대안을 

비교분석하기 위한 효과성과 입법이 미치는 각종 영향을 중점 평가하

였고, 효율성(개략적 측정), 실효성, 대안의 실현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평가기준에 따라 각 입법대안에 대해 실시한 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 청소년보호법 에 따라 조정하는 방안’은 청소년 보호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효과성은 크지 않은 반면, 그 효율성이 매우 낮고 

관련자의 기본권이나 문화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실효성

이나 실현가능성이 적은 대안으로 평가된다. ‘영상 관련 법률에 따라 

조정하는 방안’은 문화산업 발전과 문화향유권 증대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효과가 크고 청소년 유해약물이나 유해업소 등으로부터 청소년 

보호가 약해져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에 비해 편익도 커 효율성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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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으며, 그 실효성이나 실현가능성도 높은 대안으로 평가된다. 마

지막으로 ‘ 민법 개정안 에 따라 조정하는 방안’은 청소년 보호라는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그 효과성은 큰 반면,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에 

비해 규제 강화로 발생하는 비용이 커 효율성이 낮고 그 실효성이나 

실현가능성이 적은 대안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청소년 연령기준을 일

원화하는 대안 중 가장 최적의 대안은 ‘영상 관련 법률에 따라 조정

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전평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제1안의 경우: 연나이 19세 미만으로 조정 >

기회요인(opportunity) 위협요인(threat)

￮ 유해영상매체물에 대한 청소년 접촉 
증가

￮ 유해영상매체물의 위해성 주장
￮ 유해방송물규제의 연령기준(만 19세)
￮ 정부의 과거 연령조정 추진 사례

￮ 영상산업의 수출이나 대외 국가이미지 
손상

￮ 연령 차이가 적고 대상 청소년 수의 
감소 추세

￮ 국회 통과의 낮은 가능성
￮ 일반국민의 낮은 선호 및 이해관계
자 반발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 청소년 보호 강화(효과성 다소 인정)
￮ 법집행의 혼란 제거 및 법령의 통일
성 확보

￮ 영상 관련 사업자 및 문화산업의 부
담 증가

￮ 청소년의 기본권(문화향유권) 확대
￮ 편익보다 비용이 훨씬 커 낮은 효율성
￮ 입법과 집행상 갈등으로 낮은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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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안의 경우: 만 18세 미만으로 조정 >

기회요인(opportunity) 위협요인(threat)

￮ 국회 및 국민의 높은 선호도
￮ 연령 차이가 적고 대상 청소년 수의 
감소 추세

￮ 청소년 연령기준에 대한 국제적 추세

￮ 유해영상매체물에 대한 청소년 접촉 
증가

￮ 유해영상매체물의 위해성 주장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 영상 관련 산업이나 문화산업의 발전
￮ 청소년의 기본권(문화향유권) 확대
￮ 높은 효과성 및 효율성
￮ 높은 실효성 및 실현가능성

￮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 시 중복규
제 문제

￮ 유흥주점 등 유해환경규제의 공백 우려
￮ 청소년 보호가 미흡하다는 비판 제기

< 제3안의 경우: 만 19세 미만으로 조정 >

기회요인(opportunity) 위협요인(threat)

￮ 청소년과 미성년자 구분에 따른 혼
란 주장

￮ 유해영상매체물의 청소년 접촉 증가
￮ 민법 개정안 발의

￮ 국민들이 선호하는 대안은 아님
￮ 청소년 연령기준에 대한 국제적 추세
￮ 대학생활 직장생활의 사회적 현실

￮ 이해관계자 및 국회의 반대 가능성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 청소년 관련 법적용 집행상 일체 

혼란 제거

￮ 청소년의 두터운 보호(높은 효과성)

￮ 청소년의 기본권(문화향유권 등) 침
해가 큼

￮ 영상 관련 업계 및 문화산업의 발전 
저해

￮ 등급분류 및 심의제도의 근본적 개
편 필요

￮ 낮은 실효성
￮ 편익에 비해 규제비용이 커 효율성
이 높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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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적 입법평가서

1. 평가 대상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
영상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게
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 및 공연법 제2조제6호

2. 평가자 법제처 서기관 류철호

3. 평가 필요성

청소년보호법 은 유해행위나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청소년을 연나이 19세 미
만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영상 관련 법률은 영상 관
련 산업의 발전을 통한 문화생활 향상을 근본 목적으로 

하면서도 영상매체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

을 만 18세 미만(고등학생 포함)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렇게 청소년보호법 과 영상 관련 법률의 청소년 연령

기준이 달라 발생하는 법해석과 적용상 혼선과 그에 따

른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계속 있어 왔고, 그에 따라 청
소년 연령기준을 일원화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여러 방안

이 논의되어 왔음.
그런데, 각자의 가치관과 입장에 따라 청소년 연령기준을 
일원화하는 방안에 매우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음. 
따라서 청소년 연령기준의 일원화와 관련하여 청소년 보

호 및 청소년의 문화향유권과 문화산업의 발전 등과 관련

하여 효과성, 효율성, 실효성 등을 체계성 있게 분석을 토
대로 여러 방안이 논의된 것은 않았던 것임.
이에 청소년 연령기준을 일원화하기 위한 여러 대안 중 

적합한 입법대안을 선정하여 그에 대해 비교분석을 통해 

어떤 입법대안이 최적인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지금까지 실시한 사전평가의 내용을 토대로 입법평가서를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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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방법

문헌조사

청소년보호법 과 영상 관련 법률의 내용과 입

법연혁의 파악, 청소년 연령에 대한 일반적 입법
례, 청소년 연령기준에 관한 선행 연구에 대해 
문헌 조사를 실시함.

규범적 분석

청소년 연령기준과 청소년 보호, 문화산업 및 문
화향유권 등의 관계에 대해 법적인 측면에서 분

석과 평가를 행함.

비교법적 
분석

국제조약과 일본 등 외국의 청소년 연령기준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함.

실증적
경험적 
분석

통계청 및 보건복지가족부가 작성한 청소년 관

련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청소년 연령기준
에 대하여 수범자와 집행공무원 등 총 869명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와 현대리서치연구소

가 2003년 1월에 실시한 전화설문조사 결과와 
청소년, 공무원, 교사 등 총 671명을 대상으로 
2003년 1월에 실시한 홈페이지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분석함.

비용편익

분석

각 입법대안이 청소년 보호와 문화향유권이나 문

화산업 측면에서 미치는 비용과 효과(편익)를 객
관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으나, 시간 비용

인력 등 현실적인 한계로 엄밀한 객관적인 비용

편익분석은 실시하지는 못함. 다만, 이 평가에서
는 통계자료, 기존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각 입법
대안에 따른 비용과 그를 통한 편익에 대한 비

용편익분석을 개략적으로 행함.

5. 평가 절차

평가기간 2009. 4. 1. - 6. 30. (총 3개월)

통계 및 

자료수집

통계청과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 관련 통계 

및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2009. 4. 1. - 4. 30.)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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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기존자료 
활용)

전

화

설

문

조

사

조사대상: 수범자 집행공무원 등 법규 

관련자

표본크기: 869명
표본구성 

   대학생 127명, 청소년단체 100명, 일반
시민단체 100명, 공무원 99명, 경찰 51
명, 고등학교 교사 86명, 유흥업소 104
명, 일반 학부모 202명
표본추출방법: 비례할당추출법
조사기간: 2003. 1. 16. 21. (공휴일 
제외)
표본온차: 95% 신뢰수준에서 ±3.3%

온

라

인

조

사

조사대상: 전국 성인 남녀 (제한 없음)
응답인원: 671명
응답자 구성

   학부모 61명, 청소년 333명, 공무원 38
명, 업주 8명, 교사 4명, 기타 227명
조사기간: 2003. 1. 15. 1. 24.

6. 평가 실시
(평가 주요내용)

입법대안

의 개발

제1안: 청소년보호법 에 따라 조정하는 방안
제2안: 영상 관련 법률에 따라 조정하는 방안
제3안: 민법 개정안 에 따라 조정하는 방안

평가기준

의 선정

효과성 또는 효율성

입법이 관계자, 기본권 및 문화산업에 미치는 
영향

실효성 및 실현가능성

입법대안별 

평가(요약)

제1안: 효과성은 크지 않은데, 효율성, 실효
성 및 실현가능성은 낮고 기본권을 침해하며 

문화산업에 부담을 증가시킴

제2안: 효과성, 효율성, 실효성 및 실현가능
성이 높으며, 기본권 증진과 문화산업의 발
전에 기여할 수 있음

제3안: 효과성은 높으나, 효율성 실효성 및 

실현가능성이 낮고, 기본권을 침해하며 문화
산업 및 관련 업계의 부담을 증가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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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 

(최선안 
권고)

각 대안에 대한 사전적 입법평가 결과를 종

합하면 제2안(영상 관련 법률에 따라 조정하
는 방안)에 따라 청소년 연령기준을 만 18세 
미만(고등학생 포함)으로 조정하는 것이 보
다 바람직할 것임.

7. 평가의 한계

평가방법

상 한계

기존 연구자료의 검토, 비용편익분석, 통계 
수치의 적용 등을 통해 각 대안을 체계적이

고 객관적으로 분석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시간 비용상 여건, 비용편익의 객관적인 산
출의 어려움 등으로 계량적인 비용편익분석

을 실시하지 못하고 개략적인 비교분석에 의

존한 한계가 있음.

통계자료 
등 기초 
자료상 
한계

청소년 관련 통계가 있기는 하나, 특정 연령
(만 18세 이상 연나이 19세 미만)의 청소년 수, 
영상매체물 이용실적 등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자료가 부족하여 정확한 검토 및 분석에 어

려움이 있었음.

기 타

각 대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새로 실시한 것

이 아니라 기존의 설문조사 결과를 재활용하

였는바, 현시점에서 국민들이나 이해관계자
의 선호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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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입법평가의 결과 및 한계
1. 입법대안 및 권고사항

청소년보호법 과 영상 관련 법률의 청소년 연령기준이 달라 법집

행에 혼란을 주고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도의 운영에도 문제가 발생하

고 있어 청소년 연령기준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어 왔

다. 이러한 논의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현행 

청소년 연령기준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현행 규정을 개정

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행 규정을 그대로 두는 것이 타당한지를 평가

하였다. 그 사후평가 결과 현행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

론이 나옴에 따라 현행 규정을 개정하는 3가지 입법대안을 찾아내어 

각 입법대안에 대해 객관적인 비교분석을 한 결과 영상 관련 법률에 

따라 만 18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대안을 최적의 입법대안으로 제시

권고하였다.

2. 입법평가의 한계 및 개선점

사후적 및 사전적 입법평가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방법을 적

용하여 비용과 편익을 계량화된 수치로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비용편익분석 등 평가방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고 

각 입법대안을 검토 분석하는데 필요한 특정 통계자료가 미흡하여 

비용과 편익을 개략적으로 분석 평가한 한계가 있다.133) 그리고 청

133) 현행의 다양한 평가를 통합한 새로운 입법평가제도를 도입하려면 그러한 제도
의 도입 전에 준비해야 할 여러 사항이 있는데, 그 중 하나로 입안부처가 소관 법
령의 입안에 필요한 각종 통계자료와 기초자료를 축적하여 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을 들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김대희 강현철 류철호, 
입법평가기준과 평가지침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16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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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법 과 영상 관련 법률의 청소년 연령기준을 일원화하는 것에 

한정하여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영상매체물 중 방송이 청소년에 큰 영

향을 미치고 있음에도134) 만 19세 미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그 연령기

준과 여전히 맞지 않는 점이 있다. 영상 관련 법률에 따라 청소년 연

령을 일원화하게 되면 청소년 보호 연령과 동일하던 청소년의 성보호 

연령(연나이 19세 미만)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

이 주는 비용에 대해 각 입법대안의 비교평가에서 고려하지 않은 한

계가 있음을 밝혀 둔다.

그러나 청소년 연령기준에 관한 규정에 대해 다양한 평가기준을 적

용하여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입법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특정 가치관이

나 이해관계에 기초하였거나 특정 평가기준에 치우친 주장을 배제할 

수 있고, 현행 규정에 대해 형식적이거나 단순한 분석을 통해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령안을 입안하는 것

이 아니라 보다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분석과 평가를 토대로 공익에 

가장 적합한 입법대안을 추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135) 이런 점에

서 여러 부처에서 분산 수행되고 있는 각종 영향평가제를 통합하여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입법평가제를 마련함으로써 과학적이고 체계적

인 분석과 평가를 통해 입법과 법령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

다. 이렇게 될 때 입법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고 입

법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134) 정규근, 대중매체가 청소년의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2p.

135) 입법평가의 일반적인 기능으로는 입법의 질 제고로 입법에 따른 비용과 부

작용의 최소화, 국회의 입법기능 내실화를 지원하는 입법지원자 역할, 합리

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토대로 한 입법 추진에 기여, 수범자인 국민의 수용성

을 높이고 권리와 이익 보장 등을 들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김대희 강현철 류철

호, 앞의 글, 17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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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입법평가의 대표적인 평가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객관

적이고 정량적인 비용편익분석을 실제 적용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사

례를 확대해 나가고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여 법령

(안)에 대한 비용과 편익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보완하면 

향후 입법평가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거나 구체적인 입법평가지침을 만

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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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2008년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결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주)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하여 실시한 “2008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중 고등학생 16,295명(위기청소년 1,579명 

포함)을 대상으로 유해매체, 유해업소, 가출, 음주 흡연, 성(性)

행태 등 8개 분야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위기청소년 : 비행(소년원수용), 가출, 학교부적응(보호관찰) 

청소년

󰊱 청소년 유해매체물 접촉율 증가추세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유해매체 이용(최근 1년간 이용했다고 응

답한 비율)이  2007년보다 2008년에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유해매체를 접촉하였다는 응답이 ’06 ’08년 3년 연

속 2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성인용 게임’(’07년 35.5% ’08년 44.1%)과 ‘온라인 사행성게

임’(’07년 32% ’08년 37.0%)의 이용률은 전년대비 각각 8.6%p

와 5.0%p의 증가를 보여 청소년이용 및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어 있는 게임아이

템 거래사이트를 통한 구매경험은 47.3%로 나타나 ’07년 45.5% 

보다 1.8%p 증가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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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도 

없음

취학

전

초등3 
이하

초등6 
이하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무응답

성인 간행물 70.4 0.4 1.0 6.7 9.5 5.7 3.8 1.3 0.3 0.1 1.0 

성인용 영상물 62.7 0.5 1.2 9.0 11.9 7.3 4.7 1.4 0.3 0.1 0.9 

음란사이트 64.1 0.4 1.4 9.8 12.7 6.6 3.4 0.7 0.1 0.0 0.8 

19세 이상 케이블 프로그램 71.5 0.4 0.7 5.4 8.0 5.2 4.0 1.6 0.4 0.1 2.8 

    - 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81%가 게임으로 인해 외부활동

(31.7%) 학업지장(25.7%) 폭력적인 충동(23.6%)을 느낀 적

이 있으며, 유해매체를 처음으로 접촉한 시기는 중학교 1학년

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유해매체 이용률(일반청소년) >

(단위: %)

29.8

33.9
32.6

40.1

35.8

5.8

3.5

33.4
32.7

35.8

22.7

5.1
4.0

32.0

35.5

29.6

37.3
35.9

41.8

28.5

7.7

4.8

37.0

44.1

27.0

성인만화/잡지 성인비디오/영화 음란사이트 19세 방송 19세 유선방송 핸드폰성인몰 성인전화광고 온라인사행성게임 성인용 게임

06년 이용률 07년 이용률 08년 이용률

    - 청소년유해매체물 중 19세미만 시청불가 방송프로그램이 높은 

접촉률(41.8%)을 유지하고 있어 방송 분야의 청소년보호가 여

전히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유해매체 최초 이용시기(일반청소년) >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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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도 

없음

취학

전

초등3 
이하

초등6 
이하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무응답

19세 이상 공중파 프로그램 58.2 0.8 1.6 9.7 13.0 7.1 5.5 2.3 0.8 0.1 0.7 

핸드폰 성인 매체 92.3 0.3 0.3 1.3 2.2 1.4 1.0 0.5 0.2 0.0 0.5 
폰팅, 성매매 유도형 
전화번호 광고

95.2 0.3 0.3 1.0 1.2 0.7 0.7 0.3 0.1 0.0 0.3 

온라인 사행성 게임 63.0 0.7 1.7 9.2 9.6 6.3 5.1 2.4 0.9 0.1 1.0 

19세 미만 이용불가 게임 55.9 0.7 2.7 14.1 12.1 6.4 4.3 1.4 0.4 0.1 1.9 

향후 대책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의 청소년 이용제한 강화)

   - 청소년의 온라인사행성게임(고스톱, 포카 등) 이용이 증가(32%

37%)하였고, 성인용 게임인 FPS(1인칭 슈팅게임)의 인기로 

인해 청소년이 부모, 형제 등의 주민번호를 도용(51.8%)하여 

청소년이용불가게임 접촉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에 의하면 ’08년도에 심의를 받

은 ‘PC온라인게임’ 1,140건 중 476건(41.7%)이 청소년이용

불가 등급 판정 

   - 청소년이용불가게임의 청소년이용제한을 위하여 연령통일을 통

한 게임물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관리(유해표시 및 광고제한)

   - 주민번호도용방지를 위한 학부모 미디어교육 지원 및 청소년

유해사이트 차단프로그램 보급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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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시청보호시간 오전 및 야간 확대 추진 : ’09년 상반기)

   - 청소년유해방송 노출 가능성이 높은 오전 및 주(主) 시청시간

인 야간 시간을 포함한 시청보호시간(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

18조) 개정 

(가정의 시청지도 강화 유도를 위한 내용표시제 등 제도개선 : 

’09년)

   - 학부모의 ‘청소년시청보호시간’에 대한 인지도와 가정에서의 

‘시청지도 방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

     청소년시청보호시간 정확히 인지(58%), 시청시간 제한 등 적

극적 조치(35%)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대한 학부모 인

식조사(’08), 배진아

   - 청소년보호법, 방송법 개정을 통해 미국 등 외국과 같이 연령

별 등급 외에 방송프로그램의 폭력, 선정 등의 세부정보를 표

시하여 학부모의 시청지도 등에 활용 유도

     미국의 경우, 부모의 시청지도 이상이 필요한 등급(PG, 14, 

MA)의 경우 폭력(V), 선정적 유머(S) 및 언어(L) 등의 내용

표시(美연방통신위원회)

     우리나라의 경우, 게임물에 대해서는 내용표시제가 도입

(’06)되었으며, 영화 및 비디오의 경우도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으로 내용정보를 표시(’09.1)

(청소년의 건전매체 활용능력 형성 지원)

   - 최초 인터넷 사용시기의 학령전 아동(유아)에게 바람직한 인터

넷 생활을 지도할 수 있도록 지원확대 

     전국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직무연수(‘08 2,000 ’09 3,000

여명) 및 학부모 대상 미디어교육(‘08 40,000 ’09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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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자녀지도지침 보급(‘09 15,000부)

   - 학령기 청소년 스스로 유해매체환경을 인식하고 건전한 방향

으로 활용하도록 초 중 고교 및 동아리를 통해 참여형 매체

활동 프로그램(YP, Youth Patrol) 보급 확산

     YP 활동 연구학교 운영(40개 초교) 및 동아리활동 지원(230

개 중 고교) 

문화체육관광부

(게임 과몰입 상담센터 운영지원)

   - 청소년 게임 과몰입 집단상담 프로그램 지침서 및 워크북 제

작 보급

(“찾아가는 게임문화 교실” 운영)

   - 초등 게임리터러시 교재 개발 보급

(게임 관련 법령 개정)

   - 게임물의 등급을 전자식으로 인식 가능한 기술표준 및 게임물 

등급필터링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으로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물 사전 차단

   - 경고 문구 게시 및 친권자 요청시 게임이용정보제공의무를 부

과함으로써 청소년의 과도한 게임 이용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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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C방을 포함한 게임제공업소의 조도를 현재 40룩스에서 60룩

스로 강화하여 실내 환경 개선

방송통신위원회

(청소년 유해프로그램 심의강화 등)

   - 방송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선정성 폭력성 심의

기준 및 청소년보호교육 강화

   - 청소년의 정서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이 청소년시청보호

시간대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도록 중점 심의

(방송사업자에 대한 계도 등)

   - 방송사업자협회(케이블협회 등)는 모든 채널이 청소년 시청보

호 공익광고를 편성하도록 지도 

   - 디지털케이블TV 기능을 활용해 청소년을 유해 프로그램으로부

터 기술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에 대한 공익광고 제작 배포

(청소년 권장사이트 등 청소년에게 유익한 정보 보급 추진)

   - 청소년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청소년권장사이트 지정

운영 및 사이버청정학교를 선정하여 윤리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 학부모, 학생 등 이용자의 자율적인 유해정보 차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불법유해 정보 차단 S/W 지속 보급 추진

     불법유해정보 차단 S/W : 스팸체커,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

단S/W, 게임정보알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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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 TV 공익광고, 신문 기획연재,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등 국민들

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

   - 인터넷 윤리 관련 민간 캠페인 및 학술연구 활동을 발굴하고, 

인터넷 기업연계 매칭펀드 조성을 통한 사업지원

     홍보내용 : 인터넷 윤리의 중요성, 실천사례 및 관련 법제

도 소개 등

   - 초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용자 가이드라인, 교육프로

그램, 인터넷 윤리 교재 개발

   - 방통위 지방분소(12개)를 거점으로 청소년 유해정보 실태 및 

대책 관련 강연 개최

   - 초 중학교 교사 대상 직무연수 프로그램 운영

(개인형 P2P 불법유해 정보 차단 솔루션 개발 및 보급)

   - 국내 P2P(탐색기 및 웹하드 형태)에서 콘텐츠 다운로드를 위해 

사용자단에 설치되는 다운로더의 패치 혹은 업데이트 형태로 

설치 가능한 불법유해정보 차단 모듈 개발 및 보급

   -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차단모듈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대상 

업체별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당 모듈 수정 및 적용 지원

(중략)

󰊲 청소년 흡연율 감소, 음주율 증가

 흡연율(조사당시 흡연하고 있는 학생 비율)은 ‘07년 11.6%에서 

’08년 10.8%로 0.8%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하루 평균 흡연량은 1일 1개비 미만이라는 응답이 14.8%, 2

5개비/1일(14.0%), 6 9개비/1일(12.6%) 순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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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시도 표본 수(명) 음주율(%)

순위
시도 표본 수(명) 흡연율(%)

평균 14,716 53.7 평균 14,716 10.8
1 경북 742 61.7 1 충남 556 16.7
2 강원 431 58.1 2 광주 500 14.9
2 대구 827 58.1 3 경북 742 14.5
4 충남 556 56.8 4 울산 391 13.7
5 부산 1,064 55.8 5 대구 827 12.3
6 전북 563 55.4 6 인천 862 11.6
7 대전 483 54.4 7 충북 454 11.4
8 울산 391 54.3 8 부산 1,064 11.0
9 전남 543 53.6 9 전북 563 10.6

     - 담배를 주로 구입하는 곳은 동네슈퍼(일반 43.1%, 위기 49.4%)

와 24시편의점(일반 15.0%, 위기 30.9%)이 대부분으로 나타

났다.

 청소년의 최근 1년간 음주 경험은 53.7%로 나타나 절반이 넘는 

청소년이 음주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07년의 46.6%

에 비해 7.1%p 상승했다.

     - 최초 음주시기는 중학교 시기라는 응답이 32.6%로 가장 많

았고,

     - 1회 평균 음주량은 소주 1병 이상이라는 응답은 일반청소년 

12.2%로 나타났으며,

     - 주류 구입장소는 편의점 가게 동네슈퍼(일반 44.3%, 위기 

52.1%)와 집(일반 26.3%, 위기 14.2%)이라는 응답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1년간 16개 시도별 청소년 음주율과 흡연율은, 음주

율의 경우 경북 61.7%, 강원과 대구가 각각 58.1%였으며, 흡연율

의 경우 충남 16.7%, 광주 14.9%, 경북 14.5% 순으로 나타났다.

< 시도별 청소년 음주율 및 흡연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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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경기 3,395 52.9 10 전남 543 10.5
11 서울 2,756 52.5 11 경남 973 10.3
12 광주 500 52.2 12 대전 483 10.0
12 경남 973 52.2 13 경기 3,395 9.6
14 인천 862 48.5 14 강원 431 9.1
15 충북 454 46.9 15 서울 2,756 9.0
16 제주 176 43.8 16 제주 176 5.7

향후 대책 

보건복지가족부

(학교흡연예방교육 중심으로 유해약물 홍보 및 모니터링사업 지

속 추진)

   - 최초 경험 저연령화에 따른 조기예방교육 시점 재설정(초등, 유

치원)

   - NGO 연대를 통한 지역별 유해약물 실태파악 및 홍보 교육사

업 전개

   - 학교 흡연예방 교육강화 : 교과부와 협조하여 교육실태 및 교

육효과 수시 모니터링

   - 지하철 아동청소년 절주, 금연홍보 방영

     매일 2회(회당 약 4분) 2,040개의 지하철(1.3.4호선) 모니터

TV 동시 방영

(전국 한의원을 중심으로 치료 및 상담사업 추진) 

   - 흡연청소년 대상 금연침 무료시술 및 상담사업 추진

     : 전국 1,418개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무료치료 상담(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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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학생 건강정보센터(홈페이지) 활용)

   - 학생, 학부모, 교사 등에 대한 다양한 약물남용 에방교육자료 

및 정보제공

(매년 모든 학생에 대한 약물사용 여부조사 및 생활지도 실시)

   - 학교장이 매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흡연 음주 흡입제 등 

약물 사용여부” 조사 후 “학교 보건계획 수립 및 생활지도” 시 

활용

(약물 오남용 예방 표준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운영 의무화)

   - 학교급별(초 중등), 수준별(일반학생, 고위험학생)로 표준프로

그램을 개발 보급 및 ‘07년부터 모든 초 중등학교에서 의무

적으로 운영

     전국 초 중 고 프로그램 운영율 : (‘07) 62% (’08) 82% 

(9,115개교)

(약물남용 예방 담당교원 연수 실시)

   - 시 도교육청별 자체계획 수립하에 교원연수 및 지도자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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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소와 단위학교 연계하에 음주 등 약물남용 예방사업 등 

전개)

   - 학생 특별예방교육 / 약물남용예방 유인물배부 / 약물남용예방 

전시회 등 개최/홈페이지를 통한 자료제공 / 약물남용예방 지

도자교육 / 1교사 1학생 결연지도 / 약물남용예방 지역단위 협

의체운영 등 추진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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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1. 청소년연령기준에 관한 설문조사 및 
조사결과 (전화조사)

제 1장 조사개요

. 
조사목적

청소년보호 연령기준이 각 개별법의 취지상 달리 규정 

(청소년보호법 : 연나이 19세 미만, 문화관계법 : 만 18세 
미만, 고교생 포함)됨에 따라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시키
고 있는 실정에서 각계각층의 여론조사를 통해 바람직한 

청소년보호 연령기준을 마련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함.

.
조사방법

1. 조사대상 : 총 869명
대학생 127명 청소년단체 100명
일반시민단체 100명         공무원 99명
경찰 51명 고등학교 교사 86명
유흥업소 104명 일반 학부모 202명

2. 조사방법 : 전화조사(Telephone Survey)

3. 조사기간 : 2003년 1월 16일 21일 (4일간; 공휴일 제외)

4. 조사도구 : 구조화된 조사표(Structured Questionnaire)

5. 표본추출방법 : 비례할당추출법

.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1. 분석방법 : 수집된 자료는 Editing-Coding-Key in-Pro-
gramming 과정을 거쳐 통계패키지인 SPSS PC for Win
에 의해 분석됨

2.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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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

특성

구  분
표본수

(명)
구성비

(%)

전  체 869 100.0

직  업

대학생

청소년 단체

일반시민단체

자치단체 공무원

경  찰

고등학교 교사

유흥업소

일반 학부모

127
100
100
99
51
86

104
202

14.6
11.5
11.5
11.4
 5.9
 9.9
12.0
23.2

대학생

- 학교소재지

 서울소재
 인천소재
 경기소재

38
36
53

29.9
28.3
41.7

공무원

- 근무처
광역시도청

시군구청

20
79

20.2
79.8

경 찰

- 근무처
경찰서

파출소

20
31

39.2
60.8

교 사

- 직위
지도교사

일반교사

50
36

58.1
41.9

유흥업소

- 업 종

술  집

커피숍/카페
일반음식점/레스

토  랑

노래/비디오/PC방

32
22
20
30

30.8
21.2
19.2
28.8

학부모

- 연 령

30대
40대
50대

85
53
64

42.1
26.2
31.7

학부모

- 거주지

서  울

경기-시부
경기-군부

117
67
18

57.9
33.2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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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조사결과 분석 요약

청소년보호법령이 두 가지인 것을 ‘알고있다’는 69.2%, ‘모른다’는 

30.8%로 나타났음.

연령이원화로 인하여 유흥업소 이용 영업 단속 시 혼란을 겪어본 

경험이 ‘있다’는 39.9%, ‘없다’는 60.1%로 나타났음.

청소년보호법령을 ‘만19세미만 민법상 미성년자 개념과 일치하도록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이 35.4%로 가장 많았음.

다음은 ‘고교생을 포함한 만18세미만으로 통일’ 22.9%, ‘연나이19세

미만으로 통일’ 20.6%, ‘만18세미만으로 통일’ 12.2%, ‘현행규정을 유

지’ 8.9%의 순으로 나타났음.

제 3장 조사결과 내용분석

. 청소년 보호법령 이원화 인지도

청소년 보호법령이 두 가지인 것에 대해 ‘인지’하는 비율이 69.2%, 

‘비인지’는 30.8%로 나타났음.

4 2 . 6

6 2 . 5

8 4 . 9

9 8 . 0

9 4 . 9

7 4 . 0

8 4 . 0

5 9 . 1

6 9 . 2

57 .4

37 .5

15 .1

2 .0

5 .1

26 .0

16 .0

40 .9

30 .8

일 반  학 부 모

유 흥 업 소

고 교  교 사

경 찰

공 무 원

일 반 시 민 단 체

청 소 년  단 체

대 학 생

전 체

인 지 비 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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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연령이 이원화인 것에 대해 경찰(98.0%), 공무원(94.9%), 

고교 교사(84.9%), 청소년단체(84.0%), 일반시민단체(74.0%)의 ‘인

지도’가 높았음. 반면, 청소년보호연령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

는 대학1학년생(59.1%), 유흥업소(62.5%)의 ‘인지도’는 상대적으

로 낮았음. 

 대학생은 서울(60.5%)과 인천(61.1%)에 위치한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의 ‘인지도가’ 경기지역(56.6%) 소재 대학에 다니는 학생

들보다 높았음.

 공무원은 시군구청(96.2%) 공무원의 인지도가 광역시도청(90.0%) 

공무원의 ‘인지도’보다 높았음.

 경찰 근무처별로는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은 100.0%가 

‘인지’하고 있었고,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은 96.8%가 

‘인지’하고 있었음.

 교사는 지도교사의 90.0%가 ‘인지’하고 있었고, 일반교사는 77.8%

가 ‘인지’하고 있었음.

 유흥업소별로는 노래방/비디오방/PC방(76.7%), 커피숍/레스토랑

(72.7%), 일반음식점/레스토랑(70.0%)은 70% 이상 ‘인지’하고 있

는 반면, 술집 주인들의 인지도는 37.5%로 낮았음.

 일반학부모의 ‘인지도’는 42.6%로 조사 대상자 중 가장 ‘인지

도’가 낮았고, 특히 50세이상(39.1%)에서 낮았음.

. 이원화로 인한 혼란경험 여부

연령이원화로 인하여 유흥업소 이용 영업 단속 시 혼란을 겪

어본 경험이 ‘있다’는 39.9%, ‘없다’는 60.1%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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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32.3

32.9

72.0

59.6

43.2

31.0

50.7

39.9

91.9

67.7

67.1

28.0

40.4

56.8

69.0

49.3

60.1

일반 학부모

유흥업소

고교 교사

경찰

공무원

일반시민단체

청소년 단체

대학생

전체

혼란을 겪어본 경험 '있음' 혼란을 겪어본 경험이 '없음'

조사대상자별로는 단속업무를 주로 하는 경찰(72.0%)과 공무원

(59.6%)에서 ‘혼란을 겪어봤다’는 의견이 많았고, 이용을 주로 하

는 대학1학년생(50.7%)도 ‘혼란을 겪어봤다’는 의견이 상대적으

로 많았음.

 유흥업소별로는 노래방/비디오방/PC방 업주는 혼란을 겪어봤다는 

의견이 43.5%로 상대적으로 많았고, 다음은 술집(33.3%), 커피숍/

카페(31.3%), 일반음식점/레스토랑(14.3%)의 순으로 나타났음.

. 법령 개정에 대한 의견

청소년보호법령을 ‘만19세미만 민법상 미성년자 개념과 일치하

도록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이 35.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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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생을 포함한 만18세미만으로 통일’(22.9%), ‘연나이 19세미만

으로 통일’(20.6%), ‘만18세미만으로 통일’(12.2%), ‘현행규정을 유

지’(8.9%)의 순으로 나타났음.

22.9
20.6

12.2

8.9

35.4

0

10

20

30

40

만19세미만       고교생포함      
만18세미만

연나이19세미만 만18세미만 현행유지

 교사(46.5%), 청소년단체(29.0%), 일반시민단체(25.0%)는 ‘고교생

을 포함한 만18세미만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

로 많았음.

 공무원은 ‘연나이 19세미만으로 통일’(28.3%), ‘만19세미만으로 

민법상 미성년자 개념과 일치되도록 통일’(48.5%)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경찰은 전체적으로 ‘연나이 19세미만으로 통일’(37.3%), ‘만19세

미만으로 민법상 미성년자 개념과 일치되도록 통일’(43.1%)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경찰서소속 경찰은 ‘만19세미만으로 민법상 미성년자 개념과 

일치되도록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이 50%로 가장 많았음.

    파출소소속 경찰은 ‘연나이 19세미만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이 48.4%로 가장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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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업소는 ‘만18세미만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이 20.2%로 

상대적으로 많았음.

    술집(40.6%)과 일반음식점/레스토랑(35.0%)은 ‘만19세미만으로 

민법상 미성년자 개념과 일치되도록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

이 많았음.

    커피숍/카페(31.8%)와 노래방/비디오방/PC방(23.3%)은 ‘만18세

미만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구 분 사례수
현행대로
유지

연나이
19세미만
통일

만19세미만
민법상
미성년자
개념과 통일

고교생 
포함

만18세미만
통일

만18세미만
통일

합 계

전체 869 8.9 20.6 35.4 22.9 12.2 100.0

대학생 127 14.2 21.3 31.5 21.3 11.8 100.0
청소년 
단체

100 4.0 13.0 38.0 29.0 16.0 100.0

일반
시민단체

100 2.0 20.0 34.0 25.0 19.0 100.0

자치단체 
공무원

99 4.0 28.3 48.5 13.1 6.1 100.0

경찰 51 5.9 37.3 43.1 9.8 3.9 100.0
고등학교 
교사

86 4.7 12.8 25.6 46.5 10.5 100.0

유흥업소 104 11.5 18.3 30.8 19.2 20.2 100.0
일반 
학부모

202 14.9 20.8 35.6 19.8 8.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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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연령기준에 관한 설문조사 및 
조사결과(인터넷 조사)

조사개요

  조사기간 : 2003. 1.15 2003. 1.24(10일)

  조사방법 : 청소년보호위원회 홈페이지(http://www.youth.go.kr) 설

문조사

  응 답 자 : 671명

조사결과

구  분 계 학부모 청소년 공무원 업주 교사 기타

계 671(100%) 61 333 38 8 4 227

만19세미만 103(15%) 7 28 7 1 1 59

연19세미만 155(23%) 9 67 12 1 1 65

만18세미만
(고교생포함) 413(62%) 45 238 19 6 2 103

설문내용

1. 직업 : 

  ( )청소년(19세미만)  ( )학부모  ( )교사  ( )업주  ( )공무원 ( )기타

2. 만일 청소년보호 연령기준을 개정한다면 어떻게 개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가. 만19세미만으로 개정예정인 민법상 미성년자와 일치하도록 ( ) 

 나.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연령인 “연나이19세미만”으로 ( ) 

 다. 문화관련법령상의 연령인 “만18세미만(고교생 포함)”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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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규정방법별 특징

구   분 특   징

연19세미만

 생일과 관계없이 만19세에 도달하는 해를 맞이하면 그 해부터 
보호대상에 제외. 즉 2003년도의 경우 85. 1. 1일 이후 출생자가 
해당됨

 대부분의 고교생 보호가능하지만 동년생보다 조기입학한 1,2월
생은 고교를 졸업했음에도 보호대상에 포함됨

만18세미만
(고교생포함)

 만 18세미만으로 하되, 만18세이더라도 고교재학중일 경우에는 
보호대상에 포함

 만18세인 고교생임에도 불구하고 유해업소출입, 술 담배구입시 

고교생이 아니라고 할 경우 업주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 사실상 

법집행의 실효성이 없음

만19세미만

 입법형식상 명쾌하며, 만19세미만으로 개정예정인 민법상 미성
년자와동일하여 권리개념과 보호개념의 연령이 일치됨

 고등학생은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으나 고등학교 졸업생 대부
분이 생일에 따라 일정기간(1달 10개월)은 보호대상에 포함됨

  선진국의 경우 음주연령은 대부분 20세미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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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조사와 인터넷조사 결과에 대한 차이점 평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현대리서치를 통한 전화설문조사와 자체 홈페

이지를 통한 의견수렴을 실시한 결과,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주제로 

조사를 하였음에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그 원인으로는 다음

의 경우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1. 조사대상자의 차이

전화설문조사는 비례할당 무작위 표본조사인 관계로 응답자중 상당

수가 평소 청소년보호연령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수 

있는 반면, 청보위 홈페이지 설문에 응한 사람들은 청소년연령기 준

등에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보호연

령기준에 대하여 평소 양 조사집단간에 생각 및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2. 조사방법의 한계에서 오는 차이

전화설문조사의 경우 각 연령기준별 장단점에 대한 자세한 부연설

명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어떤 안이 좋은지 선택케 함으로써 충분

한 사전정보 제공이 부족함에 반해, 인터넷 조사의 경우 각각의 연령

기준별 장단점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상대적으로 선택

할 수 있는 정보가 많은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전화조사는 다른 사람의 답변에 영향을 받지 않으나 인터넷 조사의 

경우 토론마당에 게시된 글(대부분이 18세<고교생 포함>을 찬성함)이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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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문의 상이에 따른 차이

전화조사에서는 연령기준과 관련하여 선택할 수 있는 폭이 5개였으

나 인터넷 조사에서는 그 폭이 3개였던 것도 이유로 볼 수 있으며, 

또한 민법상의 미성년자 기준이 다른 법상의 연령기준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화설문 문항에 포함된 “개정 예정중인 민법

상의 미성년자 연령이 19세미만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지문이 상대적

으로 설득력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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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2008 청 소 년 통 계

2008. 5.

최근 우리사회는 다음 세대를 이어갈 청소년의 “삶의 질”

(인구, 교육, 노동, 사회참여 등)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

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는 청소년 보호 육성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 통계 활용도를 높이고자,

 - 2002년 이후 일곱 번째로 청소년 관련 자료를 한 눈에 살

펴볼 수 있도록 2008 청소년통계 를 마련하였습니다.

통계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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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청소년 통계 작성개요

1. 작성배경 및 목적

 최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청소년 교육, 노동, 안전, 복지, 건강 등 청소년

의 ‘삶의 질’에 대한 통계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청소년 관련 자료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통계집을 작성

하여 청소년 활동 복지 보호 정책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 

통계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2. 작성연혁 및 작성방법

작성연혁

 2001 한국의 사회지표 의 일부로 수록

 2002 청소년 통계 를 별책으로 처음 작성 발간하였고 이후 매

년 자료를 보완하여 청소년의 달인 5월 초에 발간하고 있음

 2008 청소년 통계 부터 작성기관이 통계청 사회복지통계과에

서 통계개발원으로 변경

작성방법

 각 기관 및 연구소 등에 산재되어 있는 청소년 관련 자료를 모

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작성

 보고통계 및 행정통계 포함

    * 통계표에 수록된 숫자는 반올림되었으므로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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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 범위

 0 24세 연령 인구를 대상으로 하되 모(母)통계 작성 특성에 따

라 통계표에서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

     - 활용통계에서 대상 청소년의 연령, 세부범위는 통계표를 참고

    청소년기본법 : 9 24세 이하

       청소년보호법 : 0 18세(만 19세 미만) 

       아동복지법 : 18세 미만

4. 지표 수록현황

 전체 8개 부문의 160개 지표 수록

     - 연도별 각 부문별 지표수 현황

부 문 계
인구와 
가족

교육 노동 보건 복지
교통 
정보화

문화와 
여가/
사회참여

안전
유해환경 
접촉실태

2002년 88 9 13 3 21 3 11 11 17 -

2003년 167 21 13 5 29 16 18 16 21 28

2004년 161 18 14 16 29 16 16 19 33 -

2005년 165 17 24 18 34 16 14 18 24 -

2006년 167 14 24 19 32 21 14 18 25 -

2007년 161 14 24 19 31 19 13 19 22 -

2008년 160 16 17 21 30 20 11 21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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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별 청소년 통계

1. 인구와 가족

1.1. 청소년 인구 및 구성비

      9 24세 청소년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21.6%로 1978년 36.9%를 정점으로 계속 감소

 2008년 현재 우리나라 0 18세, 9 24세 청소년 인구는 각각 

11,120천명, 10,494천명으로 총인구의 22.9%, 21.6%를 차지함

     - 2007년에 비해 인구구성비가 0 18세는 0.5%p, 9 24세는 

0.4%p 낮아짐

     - 0 18세 인구구성비는 1965년 51.3%를 정점으로 하여 1990년 

33.8%, 2000년 27.5%, 2008년 22.9%로 계속 낮아지고 있음

     - 9 24세 인구구성비도 1978년 36.9%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 청소년 인구구성비 >

21.6

31.8 35.1 36.8
31.6

24.5 22.9 22.5 22.0

22.9

51.3 50.9
43.4

33.8
27.5 24.4 23.8 23.4

0.0

20.0

40.0

60.0

80.0

1965 1970 1980 1990 2000 2005 2006 2007 2008

(%) 9~24세

0~18세



2008 청 소 년 통 계

113

< 청소년 인구 및 구성비 >

(단위 : 천명, %)

총인구 0~18세 9~24세
구성비 구성비

1965 28,705 14,720 51.3  9,121 31.8
1970 32,241 16,419 50.9 11,330 35.1
1980 38,124 16,545 43.4 14,015 36.8
1990 42,869 14,489 33.8 13,553 31.6
2000 47,008 12,904 27.5 11,501 24.5
2005 48,138 11,729 24.4 11,028 22.9
2007 48,456 11,321 23.4 10,659 22.0
2008 48,607 11,120 22.9 10,494 21.6

1.2. 학령인구

        2008년 학령인구(6 21세)는 10,221천명으로 
              1980년(14,401천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2008년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의 학령인구는 10,221천명임

     - 전체 학령인구에서 6 11세(초등학교) 인구의 비중이 35.6%, 

12 14세(중학교) 20.3%, 15 17세(고등학교) 19.9%, 18 21

세(대학교)가 24.2%임

     - 이는 학령인구가 가장 많았던 1980년(14,401천명)에 비해 29.0% 

(4,180천명) 감소한 것이며, 2007년에 비해서도 1.4%(147천명) 

감소한 것임

< 학 령 인 구 (6~ 21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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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령인구 >

(단위 : 천명)

계
(6~21세) 6~11세

(초등학교)
12~14세
(중학교)

15~17세
(고등학교)

18~21세
(대학교)

1965  10,403 5,057 1,815 1,618 1,913
1970  12,604 5,711 2,574 2,101 2,218
1980  14,401 5,499 2,599 2,671 3,632
1990  13,361 4,786 2,317 2,595 3,663
2000  11,383 4,073 1,869 2,166 3,275
2005  10,575 4,016 2,058 1,864 2,637
2007  10,368 3,806 2,095 1,971 2,495
2008 10,221 3,643 2,071 2,032 2,475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11.

1.3. 소년 소녀가장 세대 현황 (생  략)

1.4. 다문화 청소년 현황 (생  략)

1.5. 청소년의 혼인 (생  략)

2. 교 육

2.1. 진학률

2007년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진학률은 82.8%임

 2007년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은 82.8%로 10명 중 8명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였음

     - 대학 진학률은 2006년 대비 0.7%p 증가하였으며, 2000년(68.0%)

과 비교해도 14.8%p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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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초등학교 졸업자의 중학교 진학률은 1995년 이후 계속 

99.9%이며, 중학교 졸업자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99.6%로 2000

년 이후 비슷한 수준임

< 진학률 >

95.8 99.2 99.8 99.9 99.9 99.9 99.9 99.9

99.6

84.5
90.7

95.7 98.5 99.6 99.7 99.8

82.8

23.7

36.4 33.2

51.4

68.0

82.1 82.1

0.0

20.0

40.0

60.0

80.0

100.0

120.0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

초등학교→중 학 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고등학교→대 학 교

2.2. 교원 1인당 학생수 (생  략)

2.3. 방과 후 학교, 교재, 어학연수 실태 (생  략)

2.4.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실태 (생  략)

2.5. 초등학생의 주된 학습방법 (생  략)

3. 노 동

3.1. 청소년의 경제활동 (생  략)

3.2. 청소년 취업자의 산업 직업별 구성비 (생  략)

3.3. 전문계고 졸업자의 진학자 및 취업자 비율 (생  략)



<참고 3>

116

   전문계고 졸업자 중 진학자는 10명 중 약 7명으로 증가세이고
      취업자는 10명 중 약 2명으로 감소세임 

 2007년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 중 71.5%는 대학 및 각종학교

에 진학하였고, 20.2%는 취업하였음 

     - 2002년을 기점으로 진학자 비율(49.8%)이 취업자 비율(45.1%)

을 넘어섰으며, 2000년에 비해 진학자 비율은 1.7배 이상 증

가한 반면, 취업자 비율은 51.4%에서 20.2%로 낮아져 지속적

인 감소추세를 나타냄

< 전문계고 졸업자의 진학자 및 취업자 비율 >

71.5

57.6
49.8

44.942.038.5

62.3

22.0

68.667.6

20.2
38.1

45.1

48.4
51.451.0

32.9

71.5

27.7 25.9

0.0

20.0

40.0

60.0

8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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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자 비율

취업자 비율

< 전문계고 졸업자의 진학자 및 취업자 비율 >

(단위 : 명, %)

1996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졸업자 274,696 291,047 270,393 231,127 189,510 182,835 170,259 162,600 158,708

진학자

(구성비)
 60,373
 (22.0)

122,170  
 (42.0)

121,411
 (44.9)

115,103
 (49.8)

109,234
 (57.6)

113,944
 (62.3)

115,164
 (67.6)

111,601
 (68.6)

113,487
 (71.5)

취업자

(구성비)
196,403
 (71.5)

149,543
(51.4)

130,968
 (48.4)

104,138
 (45.1)

 72,212
 (38.1)

 60,062
 (32.9)

 47,227
 (27.7)

 42,151
 (25.9)

32,075
 (20.2)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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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전문대학 졸업자의 진학자 및 취업자 비율 (생  략)

3.5.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

     2006년 청소년 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은 
          19세 이하는 116만 7천원, 20 24세는 128만 5천원임

 2006년 19세 이하 청소년의 월 평균임금은 116만 7천원, 20 24

세는 128만 5천원이었으며 임금상승률은 각각 10.2%, 7.1%였음

     - 20 24세 청소년의 학력별 임금수준을 보면 고졸이하 126만 

2천원, 전문대졸 125만 5천원, 대졸이상의 경우 141만 6천원

으로, 대졸이상의 임금수준이 전문대졸 임금수준보다 12.8%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 증감률 >

8.8
10.2

7.5

7.8

1.6

10.7 10.8

10.4

3.3

7.1

7.6 7.1

6.2
7.9

11.5

5.3
7.74.7

0.0

10.0

20.0

30.0

1997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

19세이하

20-2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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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 >

(단위 : 천원, %)  

구 분

임금수준1) 증감률

19세
이하

  20~24세
19세
이하

  20~24세
고졸
이하

전문대
졸업

대졸
이상

고졸
이하

전문대
졸업

대졸
이상

2000   715   833  830   823  917 10.7  7.7  7.2 10.3  6.9
2001   792   877  868   869  994 10.8  5.3  4.6  5.6  8.4
2002   874   978  970   945 1,112 10.4 11.5 11.8  8.7 11.8
2003   903  1,047 1,029  1,018 1,200  3.3  7.1  6.1  7.7  7.9
2004   973  1,112 1,095  1,098 1,218  7.8  6.2  6.4  7.9  1.5
2005 1,059  1,200 1,174  1,190 1,306  8.8  7.9  7.2  8.4  7.2
2006 1,167  1,285 1,262  1,255 1,416 10.2  7.1  7.5  5.5  8.4

자료 : 노동부,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주 : 1) 매년 6월 기준의 정액 및 초과급여임(특별급여는 제외)

3.6. 청년층 취업자의 첫 취업시 소요기간 (생  략)

3.7. 청년층 취업자의 취업경로 (생  략)

3.8. 소득분배에 대한 견해 (생  략)

4. 보 건

4.1. 청소년 사망자수 및 사망률 (생  략)

4.2. 청소년 자살률 (생  략)

4.3. 중 고등학생 흡연율

           2007년 남자 고등학생의 흡연율은 16.2%, 
                       여자 고등학생의 흡연율은 5.2%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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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고등학생 흡연율은 2000년에 비해 감소추세를 보임

     - 남자 고등학생의 흡연율은 1997년 35.3%를 정점으로 2007년 

16.2%로, 여자 고등학생도 2000년 10.7%에서 2007년 5.2%로 

감소하였음

     - 중학생의 경우에도 남자 2000년 7.4%에서 2007년 4.8%로, 여

자 1997년 3.9%에서 2007년 2.6%로 감소함

< 중·고등학생 흡연율 >

20.7

16.215.7

22.1

15.9

25.5
23.6

26.1

35.3

32.3

27.6
24.8

5.2
5.2

6.57.5

2.2

7.5 7.3 6.8

10.7

7.58.1

4.7
4.26.0

7.4

5.6
2.2

3.8 3.9 3.5 2.8 2.4
5.3

4.8

1.4 2.6 3.9 3.1 3.2 2.0
0.9

2.3 1.7 3.3 3.3 2.6
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1993 1995 1997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
남자 고등학생
여자 고등학생
남자 중학생
여자 중학생

< 중 고등학생 흡연율 >

(단위 : %)

중학교 고등학교

계 1학년 2학년 3학년 계 1학년 2학년 3학년

남  자

2004 2.4 0.5 2.9 4.4 15.9 10.8 17.3 21.5 
2005 4.2 3.8 3.5 5.7 15.7 12.6 22.1 13.2 
2006 5.3 3.1 4.9 8.2 20.7 18.1 21.9 22.4 
2007 4.8 2.1 3.4 9.4 16.2 19.1 15.3 13.3 

여  자

2004 1.7 2.1 1.3 1.7 7.5 9.2 8.5 4.9 
2005 3.3 2.9 2.7 3.5 6.5 5.2 8.1 5.9 
2006 3.3 1.9 3.2 4.7 5.2 6.3 4.7 4.8 
2007 2.6 1.8 3.9 2.5 5.2 6.6 3.9 5.4

자료 : 연세대학교 국민건강증진연구소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전국 중 고

등학교 학생흡연 실태조사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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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청소년 음주 경험자의 1회 평균 음주량

         2007년 청소년 음주자의 1회 평균 음주량은 
                             소주 5잔 이하가 79.5%임

 청소년 음주 경험자(65.2%)의 1회 평균 음주량은 소주 1 2잔이 

56.1%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소주 3 5잔이 23.4%, 소

주 1병이 7.7%, 소주 2병 이상이 5.4%인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학생은 소주 1병 이상 마시는 비율이 16.0%로 

여학생의 9.7%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 전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소주 1병 이상 마시는 비율이 27.0%

로 중학생(5.7%)이나 일반계 고등학생(15.3%)에 비해서 높게 

나타남

< 청소년의 1회 평균 음주량(2007년) >

4.3 2.8

23.8

2.2 1.2

23.0

8.9

54.0

6.3

58.6

0.0

20.0

40.0

60.0

80.0

소주 1~2잔 소주 3~5잔 소주 1병 소주 2병 소주 3병 이상

(%)
남자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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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의 1회 평균 음주량(2007년) >

(단위 : %)

계1) 소주 
1~2잔

소주
3~5잔

소주
1병

소주
2병

소주
3병 이상 무응답

< 전    체 > 100.0 56.1 23.4 7.7 3.3 2.1 7.4
< 성    별 >
남    자 100.0 54.0 23.0 8.9 4.3 2.8 7.1
여    자 100.0 58.6 23.8 6.3 2.2 1.2 7.8

< 교    급 >
중  학  교 100.0 66.8 15.7 3.1 1.2 1.4 11.8

일반계고교 100.0 51.3 29.0 9.7 3.8 1.8 4.4

전문계고교 100.0 39.7 30.3 14.8 7.9 4.3 2.9

자료 :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2007년 통

계자료 108쪽

주 : 1) 한 번이라도 술을 마신 경험이 있는 청소년 대상임(전체의 65.2%)

4.5. 청소년의 최초 음주시기

         청소년 음주 경험자(65.2%)의 절반 이상은 
               중학교 2학년 이전에 처음으로 음주를 경험

 2007년 청소년 음주 경험자의 최초 음주시기는 초등학교 이하

가 41.0%, 중학교가 44.2%, 고등학교가 6.7%로 나타남

     - 처음으로 음주를 경험한 평균나이는 13.2세이며 남자가 13.0

세, 여자가 13.4세로 남학생의 연령이 약간 낮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읍면지역 학생들의 최초 음주연령이 평균 12.7세

로 대도시(13.1세)나 중소도시(13.3세)에 비해서 낮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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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의 최초 음주시기(2007년) >

19.3

5.8

12.1

41.5

0.11.2

16.014.1

4.8

9.7

0.2

40.0

1.4

17.3

0.0

10.0

20.0

30.0

40.0

50.0

60.0

초등학교이하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

남자

여자

 

< 청소년의 최초 음주시기(2007년) >

(단위 : %, 세)

계1) 초등학교 
이하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평균나이 

< 전  체 > 100.0 41.0 16.6 16.6 11.0 5.3 1.3 0.1 13.2

< 성  별 >

남    자 100.0 41.5 14.1 16.0 12.1 5.8 1.2 0.1 13.0

여    자 100.0 40.0 19.3 17.3 9.7 4.8 1.4 0.2 13.4

< 지  역 >

대 도 시 100.0 41.9 16.2 17.2 11.1 4.6 1.1 0.1 13.1

중소도시 100.0 39.1 16.4 16.2 11.6 6.5 1.7 0.1 13.3

읍    면 100.0 46.5 21.1 14.5 5.7 3.0 0.0 1.0 12.7

자료 :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2007년

주 : 1) 한 번이라도 술을 마신 경험이 있는 청소년 대상(전체의 65.2%), 

무응답(8.2%)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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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복지 (전체 생략)

6. 교통과 정보화

6.1. 컴퓨터 이용시간

청소년의 컴퓨터 이용시간은 하루 평균 2시간을 상회함

 2007년 15 19세, 20 24세 청소년의 주 평균 컴퓨터 이용시간

은 각각 13.8시간(약 1일 2시간), 19.1시간(약 1일 2.7시간)으로 

나타났음

     - 6세 이상 인구 전체에서도 ‘10시간 이상’ 비율이 57.3%로 가

장 높았으며, 주 평균시간은 16.0시간으로 나타남

 전년(2006년)과 비교하면 15 19세, 20 24세 청소년 모두 주 

평균 컴퓨터 이용시간이 0.2시간씩 줄었음

61.7

26.7

8.7
1.6 1.3

78.8

15.2

4.3 1.1 0.5
0.0

20.0

40.0

60.0

80.0

100.0

10시간이상 4~10시간 2~4시간 1~2시간 1시간미만

15 ~ 19세

20 ~ 24세

< 주 평균 컴퓨터 이용시간(2007년) >
(%)



<참고 3>

124

< 주 평균 컴퓨터 이용 시간 >

(단위 : %, 시간)

평균(시간) 1시간미만 1~2시간 2~4시간 4~10시간 10시간이상

< 2006 >

6세 이상 15.8 5.6 4.2 10.7 22.4 57.2

15~19세 14.0 1.7 2.0 8.3 23.3 64.7

20~24세 19.3 0.9 1.2 3.4 16.4 78.0

< 2007 >

6세 이상 16.0 3.0 4.2 11.9 23.5 57.3

15~19세 13.8 1.3 1.6 8.7 26.7 61.7

20~24세 19.1 0.5 1.1 4.3 15.2 78.8

자료 : 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하반기 정보화실태조사 각년도

6.2. 인터넷 이용장소 (생  략)

6.3. 인터넷 상거래(인터넷쇼핑) 이용여부 (생  략)

6.4. 이동전화 이용 여부 (생  략)

7. 문화와 여가 사회참여

7.1. 주말과 휴일의 여가활동 방법 

         청소년(15 24세)은 여가활동으로  
              ‘TV시청’, ‘컴퓨터게임/인터넷’을 주로 함

 2007년 청소년(15 24세)들의 여가활동 방법은 연령대별로 차이

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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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19세의 경우 컴퓨터 게임/인터넷(25.1%), TV시청(23.3%)

이 높으나, 20 24세에서는 TV시청(21.7%), 사교 관련활동

(18.5%)이 높게 나타남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은 여행이 34.2%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이는 15 19세(28.0%)보다 20 24세(41.0%)에서 높게 

나타났음

     - 이는 실제 여가활동 중 여행의 비율이 15 19세에서는 0.7%, 

20 24세에서는 2.6%로 매우 낮은 것과 상반되는 결과임

< 주말과 휴일의 여가활동 방법 >

(단위 : %)

TV
시청

여행
문화
예술
관람

스포츠
관람/
활동

컴퓨터
게임,
인터넷

창작적
취미

자기
계발

종교
활동

가사일 휴식
사교
관련

기타1)

< 2004 >

15세 이상 26.1 5.2 2.3 4.8 6.9 1.0 1.8 - 12.1 16.1 11.4 12.2

15~19세 22.9 0.5 3.6 4.2 29.7 1.3 8.2 - 0.9 12.2 13.5  3.1

20~24세 21.5 3.2 8.1 4.3 17.0 1.7 3.3 - 2.5 12.8 22.2  3.6

< 2007 >

15세 이상 27.7 5.1 2.2 5.2 6.1 1.1 2.9 10.2 13.8 15.9 9.0 0.7

15~24세 22.6 1.6 5.2 4.4 20.6 1.0 9.9 5.8 1.5 12.1 14.5 0.8

15~19세 23.3 0.7 3.0 4.2 25.1 1.2 13.0 5.5 0.7 11.6 10.8 0.9

20~24세 21.7 2.6 7.7 4.7 15.8 0.8 6.6 6.2 2.3 12.6 18.5 0.6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주 : 1) 2007년 봉사활동(2007년 0.2%) 포함, 2004년 봉사활동(0.9%), 가족

과 함께(9.3%)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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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 >

(단위 : %)

TV
시청

여행
문화
예술
관람

스포츠
관람/
활동

컴퓨터
게임,
인터넷

창작적
취미

자기
계발

종교
활동

가사일 휴식
사교
관련

기타1)

< 2007 >
15세 이상 4.6 43.7 7.2 10.3 2.0 5.0 8.7 4.9 1.3 5.2 4.8 2.2

15~24세 3.3 34.2 13.5 11.9 7.2 5.2 15.3 1.6 0.1 2.9 4.1 0.7
15~19세 3.7 28.0 15.0 13.1 10.4 5.9 13.1 1.5 0.1 3.3 5.1 0.7
20~24세 2.8 41.0 11.9 10.5 3.7 4.4 17.6 1.8 0.1 2.5 3.0 0.7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2007년

주 : 1) 기타에 봉사활동 포함됨

7.2.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청소년(15 24세)의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은 78.3%이고, 
                     이 중 영화관람 경험이 93.1%로 가장 높음

 2007년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은 15 19세에서 

76.6%, 20 24세에서는 80.2%로 나타남

     - 세부항목별로는 영화관이 93.1%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전시장(28.7%), 음악/연주회(24.0%), 연극/마당극/뮤지컬(21.4%)

순으로 높게 나타남

27.5
18.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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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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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2007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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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

(단위 : %)

관람률1) 공연장 전시장 체육시설음악/
연주회 

연극/
마당극/
뮤지컬 

무용 영화

< 2004 >

15세 이상 51.0 87.4 22.8 20.8 2.4 90.1 32.1 19.5

15~19세 77.6 94.9 27.1 15.5 2.7 93.5 28.7 15.2

20~24세 80.5 96.0 18.1 17.6 1.8 97.1 20.2 16.8

< 2007 >

15세 이상 54.3 86.8 26.6 26.0 2.5 85.0 36.6 18.4

15~24세 78.3 94.4 24.0 21.4 2.4 93.1 28.7 16.6

15~19세 76.6 93.3 27.5 18.3 3.0 91.1 32.5 13.6

20~24세 80.2 95.5 20.5 24.6 1.8 95.1 24.8 19.8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주 : 1) 지난 1년간 공연장이나 전시장 또는 체육시설에 가 본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임

     2) 세부 항목별 관람률은 문화예술 및 스포츠를 관람한 적이 있는 대

상을 100%로 하여 산출함

7.3. 독서율 및 평균 독서권수 (생  략)

7.4. 해외여행 경험 횟수 (생  략)

8. 안 전

8.1. 청소년 교통사고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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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아동학대 현황 (생  략)

8.3. 청소년 폭력 피해 경험 (생  략)

8.4. 학생 범죄자 범행동기

       학생 범죄자의 범행동기는 주로 
                   ‘우발적’ 27.3%, ‘호기심’ 13.0%로 나타남

 2006년 학생 범죄자의 범행동기는 ‘우발적’ 27.3%, ‘호기심’ 13.0%, 

‘부주의’ 12.1%, ‘이욕’ 3.5% 순으로 나타났음

     - 형법범의 경우는 ‘우발적’ 동기 38.7%, ‘호기심’ 17.5%, ‘이

욕’ 5.0% 순으로 나타났음

< 학생 범죄자 범행동기(2006년) >

이욕
3.5%

기타
36.4% 우발적

27.3%

호기심
13.0%

미상
7.7%

부주의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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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범죄자 범행동기 >

(단위 : %)

계 이 욕2) 호기심 우발적 부주의 기 타3) 미 상

2004 100.0 3.5 9.0 29.3 15.6 37.8 4.8

2005 100.0 3.7 10.9 29.7 12.3 36.5 6.9

2006 100.0 3.5 13.0 27.3 12.1 36.4 7.7

형법범 100.0 5.0 17.5 38.7 0.7 31.6 6.5

특별법범1) 100.0 0.9 5.2 7.8 31.7 44.6 9.8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년도

주 : 1) 특별법은 특정의 사람, 사물, 행위 또는 지역에 국한하여 적용되는 

법으로, 병역법, 도로교통법,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포함됨

     2) 이욕 : 생활비 마련, 유흥비 마련, 도박비 마련, 허영 및 사치심, 

치부, 기타 등 포함

     3) 기타 : 사행심, 보복, 가정불화, 유혹, 현실불안, 기타 등 포함


